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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

최근 북한의 상황과 경제현실은 선군시대 ‘경제강국’ 건설노선과 전략이 도대

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날로 커지게 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발전전략, 즉 경제강국 건설노선과 전략을 외부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단계의 

산업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시기를 크게 나눠보면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할 제1차 

산업화 추진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대외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제조정기

와 침체기를 겪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 ‘선군시대’로 규정되는 새로운 환경 하에

서 제2차 산업화 추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선발전을 국방공업 우선발전으로 대체한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듯이 보

이지만 선군시대 제2차 산업화 추진기에 들어와 적어도 두 가지 점은 중요한 변화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정보기술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라는 세기적 변혁기에 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

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북한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경제과업)가 국제환경과 남북관계로부터 깊은 영

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제환경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의 포기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노선을 실

현하기 위한 객관적 토대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은 남북관계를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기조로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선군시대의 경제이론과 정책방향, 경제강국 개발프로그램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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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대결’과 ‘우위’의 관점에서 

벗어나 ‘균형’과 ‘공동번영’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은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 그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

다. 특히, 남북경협과 북한 개발지원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한 당국도 남측 지자체와의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려한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대략 8가지로 제안되고 

있다. 농업개발, 에너지 협력, 인프라개발, 산업협력, 수출산업 활성화, 자원공동개

발, 인력개발, 경제특구 및 산업 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북의 경제

발전 전략에서 ‘실리’적 요소를 찾아 추구하는 것이다. 북의 경제 노선은 국방공업

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전략이지만 부족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

게 한다. 따라서 북의 전략은 모순을 담지하고 있다. 결국 이 부족의 경제 속에서 

현장의 경제일군들이 ‘실리’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실적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의 

주요 요소로 확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남한의 역할이다.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중앙정부의 예외적 요소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지향 속에서 많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설계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끌어  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와 더불어 국가발전의 미래를 꾸려나가도록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중에서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설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희망 경기 2014’를 설계하면서 "이 계획

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이끌 방향키가 될 것“이라고 언명했

을 때,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의 설계는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 네 가지 

사업에는 경제협력의 8가지 제안 방향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남북농

업협력은 그간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   의 백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점지구 협력 

방식과 종자개발 협력을 구상했다. 둘째로, 평화경제 특구의 구상에서는 실행 가능

성에 주목했고 경기도 독자적인 ‘희망 경기 2014’와의 연관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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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경제, 남북경협, 선군정치

파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지구, 통일대학, DMZ 평화공원화 구상이 모두 현실로 전

환될 수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와 산업, 행정과 관광 및 편의시설과 더불어 

이들 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체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가 미래 전략과 연동해서 

경기도의 가치를 높이는 설계이다. 셋째로 설계한 설비 반출형 위탁 가공 산업 단지 

구상은 경기도 차원의 남북경협 모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경험과 아이디어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남북협력사업   은 현실 문제로서 또는 미래 

모델로서 설계했다. 

제기된 사업들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접근으로

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추진체계를 계통화해야 한다. 

각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적절한 대북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둘째, 재원 구조

를 다변화하며 특히 국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북정책

이라는 틀이 아닌 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관계를 확장해야 한

다. 넷째, 북한의 정책 결정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도지사의 

주요 네트워크 속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의 제언을 덧붙인다. 경기도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남북관계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동족에 대한 한국

의 관심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민들

에게 남북교류 협력사업   의 목표와 성과를 잘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는 실적에 비해 평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민의 평가는 사업 

의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늘 도민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 사업의 성공 비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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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한국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노선의 정확한 실체

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노

선을 우리(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고,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시장사회주의 혹은 개혁⋅개방적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상황과 경제현실은 선군시대 ‘경제강국’ 건설노선과 전략이 도대

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날로 커지게 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발전전략, 즉 경제강국 건설노선과 전략을 외부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단계의 

산업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시기를 크게 나눠보면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

선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할 제1차 산업화 추진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대외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제조정기와 침체기를 겪었으며 2000년

대 들어와 ‘선군시대’로 규정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제2차 산업화 추진기를 맞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선발전을 국방공업 우선

발전으로 대체한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선군시대 제2차 산업화 

추진기에 들어와 적어도 두 가지 점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정보기술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라는 세기적 변혁

기에 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북한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경제과업)가 국제환경과 남북관계로부터 깊은 영

향을 받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제환경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의 포기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노선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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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한 객관적 토대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은 남북관계를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가 화해협력기조로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6.15시대를 섣불리 ‘통일의 시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

도 ‘남북교류협력에 의한 평화적 공동번영의 시대’로 규정하는 것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한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 선군시대의 경제이론과 주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강국 건설노선 아래 어떠한 개발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하고 

무슨 강점이 있는지, 개발방향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외부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대결’과 ‘우위’의 

관점에서 벗어나 ‘균형’과 ‘공동번영’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 그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남북경협과 북한 개발지원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당국도 과거에 비해 남측 지방자치단체

와의 경제협력에 상당한 관심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남북접경지역이라

는 지리적 특수성과 함께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

로 경기도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추진 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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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한의 경제현황 및 경제발전 전략 평가

제1절 북한경제 현황

1. 대내경제

북한은 1990년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하였다. 북한 당국이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

화⋅과학화’를 목표를 추진했던 제3차 7개년 계획(1987~93)은 당초 기대와는 달

리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1) 동 계획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사회주

의권 시장의 붕괴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이라는 보완물이 사라진 

가운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북한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및 원부자재 확보의 어려움과 대외경제의 

취약성, 북한 경제의 외연적 확장의 한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한2) 북한 당국은 이후 2~3년을 완충기로 설정

하고, 농업⋅경공업⋅무역 등 3대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경제전략을 내

세웠다. 그러나 이 전략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특히, 1994~97

년 동안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아사(餓死)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듯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격

적인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실질성장률 기준)을 기록하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GDP는 30% 이상 감소하였다. 

1) 북한 당국은 3차 7개년계획기간 중 국민소득을 기초연도보다 1.7배(연평균 7.9% 성장)로 늘린다는 성장목표

를 제시했지만, 연평균 -1.7%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계획종료시점인 1993년도의 경제규모는 불변가격 

기군으로 기초연도의 8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통일원(1994).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2) 1993년 12월 8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전원회의는 북한 역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었다. 제국주의 세력의 반사회주의 공세라는 외적 요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했지만, 북한 당국이 경제계획

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였기 때문이다(�로동신문�, 199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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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식량

을 비롯해 소비품에 대한 중앙공급체계(배급제)의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었다.3) 또

한 심각한 경제위기는 계획경제 시스템의 작동 불능 상태를 초래하였는데, 경제난

에 따른 원자재의 부족 심화 및 자재공급의 불안정성 심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

을 수행하였는데, 원자재 공급체계가 파괴됨에 따라 계획경제체계 전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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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200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1990년 후반 이후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

기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도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북한 당국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차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강국 건설’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즉, 북한은 사상 및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은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현 시점에서 강성대국 건설에 있어서 핵심적

인 것은 경제강국의 건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의 핵심 명제로서 국방공업 우선 발전 및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는 것은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거기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3) 1990년대 초부터 식량배급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배급의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곧이어 식량 배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1994~95년부터는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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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투자에서 국방공업의 몫을 충분히 조성하고 여기에 설비, 자재, 전력, 노

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 앞세운다는 것을 말한

다.5) 

이러한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은 종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계승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에 발전시킨다는 종전의 사회주의경제건설 기본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

다.6) 따라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

킨다는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은 종전의 사회주의경제건설 기본노선을 기본적으

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7)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국방공업 중심의 

경제건설노선을 주창하게 된 배경으로 북미관계 악화 등에 따른 외부환경 악화를 

주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8)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추진과 함께 7.1조

치로 대변되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제한적 수용 등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했던 북한경제는 2008년에는 석탄증산 및 곡물생산 증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도 북한의 경제성장은 양호한 기상

여건에 따른 곡물생산 증가,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중유 및 원자재 지원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북한 내부의 성장 동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9) 

4) 박명혁(2003).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3호, p.9. 

5) 서재영 외(2005).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 21. 

6) 북한은 국방공업과 중공업의 관계에 대해 “중공업은 국방공업의 기초이며 중공업의 발전을 떠나서는 국방공업

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면서,  중공업이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밑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선”, 

�경제연구�, 2003년 2호, p.7).

7) 박명혁(2003).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p.9. 

8) “국방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재영 외(2005).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p.27).  

9) 한국은행(2009).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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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차 핵실험으

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남북경협이 위축된 2009년도에 -0.9%

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는 2009년에 

전반적인 작물생산 감소로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지원 중단, 시장경제활동 통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정체 또는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함께 남북경협의 위축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은 냉해 등으로 곡물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대

비 1.0% 감소(2008년 8.2% 증가)하였다. 농산물은 벼(+2.8%)와 서류(+4.3%) 

생산이 늘었지만, 옥수수(-15.7%), 과실(-2.2%), 채소(-1.5%) 등의 생산이 줄어

들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광업은 석탄 및 비금속광물 생산이 늘었으나 

금속광물 생산이 크게 줄어 전년대비 0.9% 감소(2008년 2.4% 증가)하였다. 석탄

구분 단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인구 천명 22,175 22,253 22,369 22,522 22,709 22,928 23,079 23,200 23,298 23,380

명목

GNI
조원 19.0 20.3 21.3 21.9 23.8 24.8 24.4 24.8 27.3 28.6

1인당

GNI
만원 85.6 91.2 95.4 97.4 104.7 108.1 105.8 107.0 117.4 122.5

경제

성장률
% 1.3 3.7 1.2 1.8 2.2 3.8 -1.1 -2.3 3.7 -0.9

무역

총액

억달

러
19.7 22.7 22.6 23.9 28.6 30.0 30.0 29.4 38.2 34.1

수출
억달

러
5.6 6.5 7.4 7.8 10.2 10.0 9.5 9.2 11.3 10.6

수입
억달

러
14.1 16.2 15.2 16.1 18.4 20.0 20.5 20.2 26.9 23.5

대미

환율

원/

달러
2.19 2.21

2.21 

/153
145.0 139.0 140.0 141.0 135.0 130.0 134.2

예산

규모

억달

러
96 98 NA NA 25 29 30 30.2 34.7 -

<표 Ⅱ-1> 북한의 거시경제지표

주: 1) 2000년 기준년 가격 기준 

2) 2002년도 환율은 7.1조치 이전과 이후로 구분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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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금속광물(마그네사이트 등) 생산은 각각 전년대비 1.8%와 0.2% 늘어났으나, 

금속광물은 철광석과 중석 등을 중심으로 8.8% 감소하였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산업구조

농림어업 5.0 -2.6 -9.4 8.2 -1.0 20.9

광공업 4.4 0.9 0.7 2.5 -2.3 34.8

광업 3.5 1.9 0.4 2.3 -0.9 12.7

제조업 4.9 0.4 0.8 2.5 -3.0 22.1

(경공업) (3.9) (-0.6) (-1.7) (1.3) (-2.1) (7.0)

(중화학공업) (5.4) (1.1) (2.3) (3.3) (-3.5) (15.2)

전기가스수도업 4.4 2.7 4.8 6.1 0.0 4.1

건설업 6.1 -11.5 -1.5 1.1 0.8 8.0

서비스업 1.3 1.1 1.7 0.7 0.1 32.1

정 부 0.6 0.8 1.8 0.3 (0.5) 22.8

기 타 2.9 1.8 1.5 1.7 (-0.8) 9.3

국내총생산(GDP) 3.8 -1.1 -2.3 3.7 -0.9 100

<표 Ⅱ-2>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단위 : %

주: 산업구조는 200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생산이 모두 감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3.0% 감소(2008년 2.6% 증가)하였다. 경공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의복 및 

신발 등 대부분 업종의 생산이 줄어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중화학공업은 철

강, 조립금속 및 기계제품, 운수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전기가스수도업은 수력발전(+1.6%)이 늘었으나 화력발전(-3.4%)이 줄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0.0%)을 유지하였고, 건설업은 평양시 재건사업, 발전소 개보수 등에 

힘입어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하였다. 2009

년중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공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

다. 농림어업은 곡물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0.7%p 축소된 20.9%, 광공업은 

광업 비중의 증가로 전년대비 0.2%p 확대된 34.8%, 전기가스수도업은 전년대비 

0.7%p 확대된 4.1%, 서비스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 축소된 32.1%를 각각 차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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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외경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의 하나는 대외무

역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2차 북핵위기의 발발과 

산업회복의 지체로 과거와 같이 대외무역의 감소가 전망되었으나, <그림 Ⅱ-2>에

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대외 무역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19억 7천

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004년 2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

였으며, 2008년에는 3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4년 대비 33.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도에는 무역규모가 34억 1천 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0.5% 

감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교역감소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를 보였는데, 북한의 대

외무역 증가추세는 침체에 빠진 북한 산업이 낮은 수준으로나마 가동되고 주민들의 

식량난, 생필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원자재와 물품이 필

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대외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수출 17.3 7.4 5.6 6.5 7.4 7.8 10.2 10 9.5 9.2 11.3 10.6

수입 24.4 13.2 14.1 16.2 15.3 16.1 18.4 20 20.5 20.2 26.9 23.5

무역총액 41.7 20.5 19.7 22.7 22.6 23.9 28.6 30 30 29.4 38.2 3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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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무역총액

<그림 Ⅱ-2>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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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이후 무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구조

적인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우선, 북한의 대외무역은 만성적인 적자구조일 

뿐만 아니라, 적자규모도 증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역적자액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북한의 수출총액은 

5억 6천만 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수출액의 2.5배인 1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규모는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 북한의 수출총액은 11억 3천만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2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15억 6천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2008년도의 적자 규모는 1990년 이후 최대치이다. 2009년에는 글로

벌 금융위기로 전반적인 교역 감소와 함께 무역적자 규모도 12억 8천 8백만 달러

로 다소 줄었지만, 무역적자 구조의 개선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의 만성적인 

적자구조 및 적자규모 증대현상은 북한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반증지표

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채택, 실천하는 폐쇄적인 경제정책과 수입중심의 

내수산업 정책이 북한의 무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 무역의 적자문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상품의 부재와 관련되

어 있다. 북한의 수출 품목은 1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북한

은 2003년부터 경공업 활성화 의지를 표명하며 제조상품 위주로 수출구조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표 Ⅱ-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광물성 생산품과 비

금속류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KOTRA자료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

으로 광물성 생산품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비금속류 15.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 이면에는 북한 산업의 가동률이 증대되어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북한 광물자원의 수요 증대, 북한의 광물생산량 증대, 생산

설비 개선 등 가변적 환경 요인에 따라 발생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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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S code
2008 2009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동물성 제품 HS 01∼05 40,743 3.6% 59,427 5.6% 45.9%

식물성 제품 HS 06∼14 15,877 1.4% 27,687 2.6% 74.4%

광물성 생산품 HS 25∼27 466,544 41.3% 445,727 41.9% -4.5%

화학⋅플라스틱 HS 28∼40 85,499 7.6% 72,231 6.8% -15.5%

목제품 HS 44∼46 7,975 0.7% 9,602 0.9% 20.4%

섬유제품 HS 50∼63 120,248 10.6% 149,470 14.1% 24.3%

귀금속류 HS 71 35,023 3.1% 24,738 2.3% -29.4%

비금속류 HS 72∼83 190,369 16.8% 162,336 15.3% -14.7%

기계⋅전기전자 HS 84∼85 79,359 7.0% 54,560 5.1% -31.2%

기 타 HS 기타 88,576 7.8% 57,008 5.4% -35.6%

총 계 1,130,213 100 1,062,786 100% -6.0%

<표 Ⅱ-3> 북한의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자료: KOTRA

셋째, 북한은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북중교역 488 740 738 1,023 1,385 1,580 1,700 1,974 2,787 2,681

남북교역 425 403 642 724 697 1,056 1,350 1,798 1,820 1,679

총교역 2,394 2,673 2,902 3,115 3,554 4,058 4,346 4,739 5,636 5,093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북중교역 남북교역 총교역

<그림 Ⅱ-3> 최근 북중교역 및 남북교역 추이(2000∼09년)
(단위: 백만달러)

주: 총교역은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을 합한 금액임.

자료: KOTRA(각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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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이후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유지하였으나, 2002년의 이후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2009년에는 26억 8천 7백

만 달러10)로 북한 전체 교역액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무려 78.5%를 차지하였다. 

남한을 포함한다고 해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9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원인은 최대의 우방인 중국과의 지

리적 인접성과 원유⋅원자재 등의 주요 수입물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한 미국, 일본과의 

교역단절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북관계 경색으

로 인한 남북교역의 위축도 대중 편중도는 더욱 심화시켰다.    

넷째, 북한 경제는 대내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바탕으로 외부로부

터의 영향력 최소화 및 자력갱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외부환경에 민감히 영향

을 받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역상대국을 제한

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출규모가 확대하는 것을 제한시켰다. 또한 국제 원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북한의 수입액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 2008년 북

한의 식물성제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21%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제곡물 가격의 급

등, 중국의 식량수출 통제정책,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중단 등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은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우나, 중국기업

이 투자 건수와 금액 면에서 대북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러시아, 

이집트 기업이 최근 북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Ⅱ-4>에서 보듯이 북한의 

외자유치액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북한의 정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6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외자유출이 크게 늘어났다. 

주요 대북 투자국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투자 

규모는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영근(2008)의 연구에 따르면 

10) 이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것인데, 북중 무역총액은 2000년 이후 10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교역량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북⋅중교역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및 중-북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KOTRA,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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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60만 달러를 기록하던 중국의 대북투자 규모는 2004년 1,410만 달러를 

기록하며 442%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2008년 4,12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4년 

대비 192% 증가하였다.11) 중국의 대북투자는 크게 자원개발, 제조업, 서비스⋅사

회기반시설(SOC) 구축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북한 자원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길림성 통화강철집단, 연변천지공사, 중강그룹의 무산철

광개발, 중국 최대광물자원 수출입회사인 용등탄광개발 합영사업, 중국 초금집단 

산동국대황금주식유한공사의 혜산청년동광 개발 등이 있다.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외자유치액 24 307 31 -15 5 -24 12 158 197 50 -105 6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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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북한의 연도별 외자유치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해당년도 통계자료 인용.

외국기업의 대북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북한을 광물자원이 풍부한 미개척 지역으로 

평가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자원을 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 

둘째, 해외기업의 대북투자는 기간산업 선점 및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외국기업이 대북투자를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56%, 유럽기업의 경우 47%, 태국 및 이집트는 각각

11) 김영근(2008).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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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사례가 모두 이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측면이 

있음. 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럽국가 기업들의 주요 대북투자 원인중 

하나로 분석되며,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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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

1. 경제건설의 목표: 경제강국 건설

1990년대 후반 최악의 경제위기를 벗어난 북한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과 

함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발전전략 목표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사상 및 

군사분야에서는 이미 강성대국 목표에 도달하였다는 입장 하에 경제분야에서의 ‘사

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이 최대의 현안과제로 부각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국가경제력을 가진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경제는 1)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에 기초해야 하

며, 2)물질적 부를 풍부히 창조해야 하고, 3)인민의 요구와 이익에 의한 분배 등이 

기본전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데, 첫째가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의 수립이다. 북한은 자력갱

생과 대외 경제교류가 대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립경제노선은 자급자

족적 경제나 폐쇄경제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민

족경제 수립을 위해서는 ① 다방면적이고 조화로운 경제구조, ② 자체의 원료⋅연

료⋅동력기지, ③ 자국 실정에 맞는 경제운용 방식, ④ 자기 인민에 복무하는 경제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부문의 현대화⋅정보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에 의해서만 경제

강국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첨단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1950-60년대의 자력갱생과 2000년대 자력갱생은 질적으로 차별

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부문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해서는  ① 모든 경제부문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나라, ② 모든 생산⋅경영활동이 정보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성과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 서재영 외(2005).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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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주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인민의 풍요로운 물질문화생활의 

향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이후 계속된 경제난

으로 인해 식량 및 생활소비품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물자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모든 근로자의 안정된 일자리 보장(창

조적 노동생활) 및 사회주의분배 실현, 국가적 추가혜택 제공(의료, 교육 등)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된다.

넷째, 사회주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위적 군사력에 의한 안보 

유지이다. 이는 선군경제발전 전략이 사실상 경제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정세를 바탕으로 제시된 발전전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자체의 위력한 국방공업체계 수립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 선군시대 경제발전의 전략적 노선

북한은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13)으로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김일성시대의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발전

노선은 선군시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군사중시⋅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의 전략전술 수립 및 실천되기 때문이다.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기본방향은 ①국가투자에서 국방공업 몫의 충분한 

조성, ② 국방공업에 설비⋅자재⋅전력⋅노동력 등의 최우선적 보장 ③ 국방공업

을 다른 경제부문보다 선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방공업을 여타 부문보다 우선

하는 것은 국방공업의 전략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우선, 국방공업부문의 최신과

학기술 성과를 다른 경제부문으로 보급함으로써 경제전반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추동할 수 있으며, ② 국방공업 활성화로 중공업제품 수요 증대에 의한 중공업 발전 

추동된다는 것이다.

선군시대 경제과제의 특성은 국방건설, 경제건설,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결합문

제이다. 국가를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인민생활 향상문제 해결의 올바

13) 서재영 외(2005).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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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결합은 말처럼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기본조건은 경공업⋅농업보다 중공업의 발전 속도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속⋅기계⋅전자⋅자동화공업의 발전 

→ 병기공업 발전, 전력⋅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발전 → 군수공업 생산의 정

상화, 중공업의 발전 → 경공업⋅농업의 기계설비, 원료, 연료, 자재, 비료, 농약 

등 보장 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이 ① 군수생산의 높은 수준에서의 

정상화 및 군수품 품질 향상 ② 국방공업의 자립성 강화 및 현대화⋅정보화 실현 

③ 전당⋅전군⋅전민의 국방공업 지원- 물질기술적 보장사업 강화이다. 한편, 경

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위해서 경공업⋅농업의 국가투자 및 생산자원분배를 

국방공업 다음에 위치하고,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으로 인민생활의 결정적 향상

을 도모하는 것이다.

경공업부문의 정책과제는 기본적으로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경공업 토대 이용 및 기술개건 적극 추진, 원자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중공업과 국방공업부문의 모든 공장⋅기업소의 생필품을 생산하여 공급부족을 해

소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지방단위에서의 각종 내부예비 탐구 동원이 실행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의 정책과제는 기본적으로 주체농법(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 고수

하면서, 1990년대 후반이후 제기된 당의 농업혁명방침(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이모작 발전, 토지정리사업 등)을 강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우선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공업화⋅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농촌에 

대한 국가적 보장사업도 강화해야 한다. 우수한 간부와 제대군인의 농촌 파견도 

진행되고 있다.   

결국,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원칙적 방도는 선군정치방식에 의해 인민군대를 

경제건설에서 핵심 주력화하고, 군대와 인민의 일심동체, 혁명적 군인정신과 투쟁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된다. 따라서 인민군대는 경제과제 수행에 적극 참여하

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①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의 모범 창조, ② 각종 현대적인 

공장 건설, ③ 종자혁명⋅감자농사혁명 수행, ④ 전력⋅석탄공업 정상화의 돌파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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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군경제발전노선은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질서 정비하고,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경제의 

본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 완성해야한다는 것이다. 

3. 경제건설의 중점 노선 

1)    과학기술 중시노선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중점노선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과학기술중시노선

의 견지이다. 이는 최단기간에 세계첨단수준(과학기술)으로 발전시켜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과학기술 발전(자력갱생 정신과 결합된 과학기술)시

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14)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는 전체 인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견지하고, 생산⋅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증대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도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는 우선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우선해

야 한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와 응용기술분야의 획기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지적

한다. 북한이 중시하는 첨단과학기술분야는 전자정보기술(지능컴퓨터와 지능로

봇),15) 생명기술(유전자공학과 단백질공학), 신소재기술(분자설계와 초전도재료), 

신에너지기술(핵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우주항공기술(우주기술과 영구우주정류

소), 해양기술(해저채굴과 해수담수화), 핵심기초기술(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

학) 등이다. 응용기술분야는 기계⋅금속⋅채취공업, 경공업, 농업 등이다. 또한 시

대의 추세에 맞는 경제의 현대화⋅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경제구조도 이

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6)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대담한 목표를 수립

14)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개혁><개방>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15) 특히 북한은 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을 중시하는데, 주요 과제로 △ 소프트웨어(프로그램)기술의 신속한 

발전 △ 자체의 정보기술수단 생산기지 조성 △ 종합적인 정보처리망과 정보통신망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16) “오늘에 와서는 정보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을 떠나 나라의 강성부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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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최신 과학기술 연구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최단기간에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체로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강화(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하고,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사업

도 확대(“자체로 연구개발 하는 사업과 대외적 교류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사업을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유기적으로 잘 배합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과학기

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 수립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7) 또한 생산과 건설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조응하는 강한 규율 수립하기 위

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공법의 세밀한 과학적 규정화, 규정을 기준으로 생산⋅

관리질서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에서 직접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최신 기술의 제품생산에 나서기도 한다. 

2)    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중점노선 중의 하나가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이다. 

여기서 현대화란 낙후된 기술을 선진기술로 개조해 인민경제의 기술장비수준 향상

을 의미하며, 정보화는 모든 경제부문의 정보설비 정비 및 그에 의한 생산⋅경영활

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효과는 기존 육체노동을 지능노동으로 전환하고,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 지능노동이 결정적 역할 수행하게 된다. 또한 물질기술 수단

이 정보기술 수단으로의 전환되어 노동생산성의 비상한 증대와 함께 물질적 부의 

생산에서의 근본적 혁신이 나타나게 된다. 

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로 우선, 실리가 큰 대상부터 

선후차를 정해 순서대로 현대화⋅정보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한

된 자금⋅역량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한 집중대상(부문)의 선정, 김정일 국

방위원장의 현지지도단위(기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중시, 기본투자의 효과성(투

17) 생산과 과학기술의 통일적 지도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연구사업과 경제지도관리사업의 밀접한 결합 △과학

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과학원은 내각의 과학기술참모부) △해당부문 연구소는 성⋅중앙기관의 과학기술참모

부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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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집중, 기술개건의 기일단축, 지출결과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 등의 정확한 타산

에18) 기초해서 우선부문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공업과 농업의 생산기술적 특성에 맞는 기술개건 추진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중점노선 중의 하나가 기술개건인데, 이는 공업과 농업

의 생산기술적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업부문의 경우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선 것만큼 종전의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새 시대의 요

구에 맞게 공업의 현대적 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며, “단순히 현존 

공업토대를 보강 보충하는 기술개건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를 

주도할 주체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혁명적 관점에 서서 공장

들을 개건, 현대화하는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생산공정별 기술개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개건의 

배합해야 하는데, 자금부족과 시간의 긴박성을 감안해 공정설비 ‘일식’(세트) 교체 

지양하고 현존 기계설비와 생산공정 중 낡고 뒤떨어진 것의 부분 교체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공업부문의 기술개건을 위해 기계공업의 발전을 중시하는데, 이를 위해 기계생

산기지의 최신기계기술 장비, 생산과정의 컴퓨터화 실현, 공작기계의 컴퓨터 도입

에 의한 가공정밀도의 최상수준 보장, 가공작업에서 고도의 자동화(구성공작기계

공장의 자동화 모범의 일반화), 신개발공작기계 부품의 국산화 노력(설비원가 절

감), 국방공업과 경제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 생산기지(발전기⋅변압기 등) 조성, 

초전도발전기, 유압식굴착기, 자동차, 산소분리기 생산기지 강화, 주물품 전문생산

기지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기술개건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혁

명 수행에서의 전환 및 농업생산의 과학화(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기후풍토조

건에 맞는 농사)하고, 기계화⋅화학화 수단의 효과적 이용, 복잡한 영농기술공정의 

18) 생산 전문화 원칙, 질제고와 원가저하의 원칙, 실현기간 단축의 원칙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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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조직 지도19), 위성정보에 의한 농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연구사업, 농촌경리

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논벼, 강냉이, 감자농사부터 종합적 기계화),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중심의 첨단기술에 의한 농업기술체계의 개건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

다.

4. 경제활성화 방안 

1)    선행부문의 정상화

선군시대의 경제활성화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금속공업의 강화 발전이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은 경제활성화의 중심고리로서 전

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등의 부문이다. 북한은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현실적 조건에 기초하여 살릴 것은 살리고 자를 것은 대담하

게 자르는 원칙에서 개미가 뼈다귀를 뜯어먹는 방향으로 경제사업을 하나하나 개선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20)

선행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력공업의 경우 “긴장한 전력문

제 때문에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철도운행에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인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수력발전소는 순서에 따라 1~2개 건설대상에 설비⋅자재⋅노동력 집중(섬

멸전 방법)하고, 현재 건설 중인 대규모 수력발전소에 역량 집중(조업기일 단축)해

아 한다. 또한, 국가투자를 집중하고 전인민경제적 지원을 강화(내각⋅위원회⋅성 

등 모든 부문이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의 최우선적 보장)해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력부문의 경우 중소형 발전소의 대대적 건설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전력수요를 충족(지방산업공장 공급,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살림집 조명⋅난방⋅

땔감문제 해결 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방상의 견지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시에 큰 발전소가 못쓰게 되어도 전국에 널려있는 중소규모 발전

19) “모든 농장들에서는 농업생산의 모든 기술공정계획을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빈틈없이 세우며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20) 서재영 외(2005).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pp.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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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에서 전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국방차원의 고려도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낙차

고에 의한 발전소, 뛰우개식 발전소, 계단식 발전소 등 다양한 형태를 건설하고, 

공장⋅기업소의 여유 노동력, 농한기의 노동력과 운송수단을 집중 동원해서 중소

형 발전소를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 위치의 합리적 선정, 발전능

력과 설비의 정확한 결정, 건설공법 견지 등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전력부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의 효율적 관리운영도 매우 중요하

다. 발전소 정비보강, 설비⋅기술관리 조직화, 선진과학기술 도입 등을 통한 발전기 

효율을 증대해야 한다. 수력발전의 경우 수차효율 증대, 수력구조물의 보수사업, 

과학적 물관리 등이 매우 중요하며, 화력발전 경우에는 발전설비에 대한 예방보수

체계 확립(적시 정비보수)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설비의 현대적 기술갱신과 보수자

재 및 부속품⋅운영자재 보장, 신규 발전소 및 기존 발전소의 컴퓨터화 추진(발전

소 운영의 과학화)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운 동력자원의 적극 개발이용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풍력발전소의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주요 대상지역은 서해안반도지대, 백무고원, 두만강하류, 원산

만 일대, 강원도지대 등이다. 기타 조수력, 태양열, 지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동력

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석탄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북한은 “원유가 아직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탄은 모든 부문의 연료, 동력의 원천인 동시에 화학공업의 귀중한 

원료로 쓰인다. 때문에 석탄공업의 상태는 나라의 경제전반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석탄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1) 굴진과 갱 건설 

우선시, 예비채탄장 마련, 2) 석탄운반능력 향상, 3) 중소탄광 개발 확대(지방경제

발전과 주민용 연료⋅땔감문제 문제), 4) 전국가⋅전인민의 적극적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선행부문 중에서 금속공업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산업생산 정상화에 따른 수요증대와 함께 국방공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선군시

대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금속공업 정상화를 위해 

우선 최대 공업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소결로와 해탄로의 현대적 개건, 산소전로와 연속조피기, 가열로의 신기술도

입 및 현대화, 원료와 자재의 원만한 생산보장(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접근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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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금속공업의 발전을 위해 수입에 의존하던 콕스탄을 쓰지 않는 제

철법 적극 도입(콕스탄을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는 방법으로 철을 생산하는 흑

색야금공업 건설 투쟁)에 국가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그 밖에 파철

수집사업의 전군중적 운동을 전개하여, 공장⋅기업소의 못쓰게 된 설비의 폐기 및 

제강소 보내기를 전개하고 있다.

철도운수부문은 철길의 현대화, 철길강도 향상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레일에 작용하는 차량의 축상하중과 열차의 허용속도의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하고, 

나무침목의 콘크리트침목으로의 교체, 철도의 중량화⋅고속화 실현, 철길의 통과

능력 향상, 철도운행의 안정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철길보수공사, 기관

차⋅객화차 생산 및 수리,21) 철도수송조직과 지휘 개선22)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

2)    밑자금과 물자교류시장의 효과적 이용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기업소의 밑자금 마련과 자체 이용이 매우 중요

하다. 특히 국가가 투자를 하여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주지 못하

는 조건에서 생산에 필요한 밑자금을 조성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

다. 

밑자금이란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의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해 자체로 쓸 수 있

는 밑천을 의미한다. 밑자금 형태는 우선 생산정상화 몫이다.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계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거나 모자라는 원료⋅자재를 비롯한 생산 및 보수용 물자를 사오는

데 쓸 생산물이다.23) 또한 국가가 중요 기업소에 특별히 공급해준 자금이나 기업소 

기금 등의 형태가 있다. 

21) 전력소비 적은 교류기관차 증산, 기존 기관차의 교류기관차로의 전환, 성능 좋은 디젤기관차 개발 등이다.

22) 열차의 무사고정시운동 보장, 수송조직과 지휘의 컴퓨터화 개선 완성(철도성 컴퓨터센터와 철도국분소, 주요 

역의 통보소 설치에 의한 컴퓨터망 형성) 등이다. 

23)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물의 일부를 떼어 수출함으로써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사오는 것은 생산에서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고 자금의 회전속도를 높이며 생산단위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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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생산정상화 몫의 크기를 올바르게 규

정(생산의 정상화 수준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정상화 수준이 낮은 기업소는 몫을 

크게, 높은 기업소는 몫을 낮게 규정하며, 밑자금의 규모는 기업소적인 계획생산량

의 일정한 비율로 규정한다. 생산정상화 몫의 최저규모의 정확한 규정(제품가격, 

연간 생산과제, 생산정상화용으로 사오는 원자재의 소비기준, 각종 부가금 등 정확

한 계산)과 생산정상화 몫의 신속한 회전과 효과적 이용대책 수립(필요한 원자재, 

부속품 등을 빨리 구입해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에 이용)이 중요하다. 또한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상화 몫의 이용권에 대한 철저한 행사가 필요하다.24) 

밑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체계⋅질서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장⋅기업소의 판매 및 유통체계의 올바른 수립하고,25) 생산정상화 제품에 대한 

가격 지불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26)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의 효율적 조직 운영도 중요하

다. 북한은 “모든 것이 부족한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서 자재의 계획적 공급방법만

으로는 물자를 제때에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기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우리 

당은 이러한 실태로부터 출발하여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서로 유무상통하는 시장

을 조직운영”하도록 하였다. 자재보장사업의 방향은 계획적인 자재공급사업- 기본

방법과 국가가 규정한 제도⋅질서에 따른 기업소 간의 자재 판매- 보충방법으로 

구분된다.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원칙의 고수 및 실

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하에 조직, 구매자와 판매

자 모두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시⋅군 물자교류소 운영은 해당 

시⋅군 인민위원회, 도자재공급감독기관의 2중적 지도하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해

야 한다. 

24)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생산정상화 몫만은 무조건 뚝 때놓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그에 대한 이용은 철저히 해당 공장⋅기업소만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5) “최근에 당의 조치에 따라 공장⋅기업소들에 생산과 판매의 많은 권한을 준 실정에 맞게 판매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적으로 승인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만큼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도

록 하며 공장, 기업소들 간에도 국가가 규정한 질서에 따라 제품유통을 빨리 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

26)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정상화용 제품에 대하여 값을 내고 가져가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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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류물자의 종류⋅범위에 대한 올바른 규정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종류와 

범위는 생산정상화 몫⋅계획초과분⋅판로가 없는 수출품, 원자재를 자체로 해결하

여 생산한 제품, 계획지표 밖에 더 생산한 제품(8월3일인민소비품 제외), 필요 이상 

예비로 갖고 있는 자재, 과학연구기관에서 공급계획을 받지 않고 생산한 제품, 불합

격품과 등외품, 농장은 알곡 등 농토산물의 교류시장 물품 등이다.

물자교류의 방향은 너무 확대하면 계획경제의 우월성 약화 가능성이 있고, 지

나치게 제한하면 공장⋅기업소의 창발성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기업관리에서 무질

서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출현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 교류물자 대상의 적절한 

조정이 북한당국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기관⋅기업소 간의 직접 물자교류도 인정하고 있다. “물자교류는 연관

된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직접 할 수도 있고 물자교류를 통하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자교류문건을 은행을 통해 결제한 다음 해당 물자교류소에 전달하

고, 대금결제는 기관⋅기업소간 직접 또는 물자교류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이

다.

 

3)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 제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 제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 제고, 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부문의 현대화⋅정보

화,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는 여러 가지 경제기술적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우선, 설계기술의 발전 및 규격화사업의 개선 강화이다. 설

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물과 건설물을 우리나라의 조건과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게 다루기 쉽고, 이용과 관리가 편리하며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체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기계설비⋅생산공정⋅생산방법의 현대화를 달성해야 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계획 작성과 제품생산 및 시공에 앞서 정확한 설계부터 

진행해서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물과 건설물의 설계에서의 컴퓨터화가 

실현(합리적인 컴퓨터지원설계-CAD체계 형성 및 적극 도입 등)되어야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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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국가가 정한 규격화 제도와 질서 확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격제정기관

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27) 

둘째, 과학기술적 요구에 조응하는 생산과 기술의 규율 확립이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공법 등을 제정하고 실천하는 한편, 품질공학수법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을 어기는 현상에 대한 강한 투쟁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는 현상, 

생산과 건설을 캠페인적으로 벌리면서 제정된 기술공정과 공법은 어기는 현상, 질

보다 양에 치중하는 현상, 자력갱생한다고 하면서 재질적 요구가 보장되지 못한 

대용품을 써서 제품의 질을 떨구는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상교양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28) 생산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술기능수준 향상

에도 주력해야 한다.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서의 기술학습체계의 수립 및 운영

을 정상화하고 고급기능공을 양성하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

다.

셋째, 생산물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감독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적인 품질감독체계 수립해야 한다. 즉, 품질검사를 당과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집행하며, 발전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품질검사사업을 실리가 나게 효율

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품질평가 및 검사에 컴퓨터 이용을 확대하고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체계 수립해나가야 한다.29)             

4) 경제구조 개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구조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구조의 합리

화는 경제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 경제부문간, 생산요소간, 재생산의 각 고리간, 

지역 간의 연계 보장, 노동력과 원료, 자재, 설비의 효과적 이용 및 노동생산성 제고 

27) 이를 위해 계획작성시 해당 규격의 정확한 준수, 제품생산과 검사 진행에서의 엄격한 규격 준수(물자소비기

준, 가격, 노동정량 제정 등), 규격 적용에 대한 통일적 지도⋅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28) 최근 북한의 대중동원 방식이 과거와 다른 점은 “생산과 건설을 돌격식으로 진행하여 질을 떨구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서재영 외(2005).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pp.114~115)

29) 북한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80년대 이후 품질경영관리, 종합적 품질관리보증, PPM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생산물의 질 제고를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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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0)

우선,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하는 경제

구조의 지속적인 공고발전이다. 선군시대의 자립적 경제구조는 국방공업의 우선적 

장성,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중공업의 빠른 성장이다. 공업구조의 개선은 자립

적인 생산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볼 때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공업이 구조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경제전반의 기술개건과 현대화가 응당한 높이에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리주의 원칙에서 보아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전기를 지나치게 쓰는 

생산부문들과 공정들이 있고 생산력의 배치가 불합리한 점도 있으며 기간적 부문에

서 수입에 의존하는 생산공정들도 있다. 따라서 정보산업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업구조로의 개선발전과 함께, 경공업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0)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 우리의 경제구조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전망적으로 

더욱 개선되고 공고발전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 인민경제를 활성

화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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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북한경제의 제약요인 및 발전전략 평가

1. 북한경제의 제약요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

어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경제상장과 감소를 반복하면서 본격적인 경제회복 및 발전국면에 진입하지 못

하고 있다.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발전국면에 진입하지 못하는 원인은 우선 대외적 환

경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경제를 제약하는 대외적 환경요인으로는 첫째,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에 따른  대외경제 환경의 악화이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

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해 포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

다.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등은 1874호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물론 외국자본 및 기업

들의 대북 진출도 제한하고 있다. 

둘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및 대령살상무기를 비롯하여 인권개선과 민주화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 등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여타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건적인 요소이다.

북한경제발전을 제약하는 하는 것은 내부적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

째, 폐쇄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고수이다. 1990년대 이후 동유럽 및 아시

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시장경제 요소를 수용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개혁⋅개방 노선을 수용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고수함으로써 경제운용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를 통해 시장경제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지만, 2005년 이후 

계획경제의 복원과 국가의 경제통제권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

고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이러한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군수공업 중심의 경제운용이다. 북한은 내각이 관리하는 일반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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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군수부문을 중심으로 군부에서 관리하는 ‘2경제부문’이 존재한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공업부문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정책적 우선순위

를 부여해 왔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선군경제발전 전략 하에 ‘국방공업 

우선, 농업-경공업 동시발전’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에

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 부문과 식량문제 

등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만성적인 ‘공급 부족현상’에 시달리

고 있다.

셋째, 산업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다. 북한의 도로, 철도, 통신, 발전소 등

은 대부분 일제시대 또는 1960년대에 건설된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계속된 

경제침체와 재정부족 등으로 인해 산업인프라의 추가건설이나 현대화를 제대

로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전반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본

격적인 경제발전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도 북한경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

년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비핵화의 지연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2010년 3월말에 발생한 천안함 사

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하는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경제협력 대

상국(2009년의 경우 총교역에서 중국이 52%, 한국이 33%를 차지)이며, 지난 수

년간 쌀⋅비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의 악화와 이에 따른 경협중단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민생

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요인들로 인해 가시

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약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내외적 제약요인들에 대한 근

본적인 변화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경제발전에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의 제약요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없을 경우 북한경제는 낮은 

산업가동률과 중국 중심의 대외무역, 식량 및 생필품 부족 현상 등이 지속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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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2~3%대의 저성장기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발전 전략 평가

선군시대로 대변되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평가할 때 일단 체제위기

와 정권붕괴의 위기는 일단 지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어려움(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에도 불구하고 

국방공업에 집중하여 핵⋅미사일 등의 군수산업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의 밑바탕에는 ‘혁명적 군인정신’과 ‘과학기술’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북측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것을 낡은 방

식의 재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북한 사회의 정신적 바탕이 ‘혁명 우선’ ‘사

상정신 우선’ ‘집단주의 우선’ 등에 있고 ‘고난의 행군’을 헤쳐나간 정신적 뿌리

가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북한의 사회적 동력을 올바로 파악하

기가 어렵다. 북한은 이제 그들 스스로 정치사상강국⋅군사강국의 반열에 올라섰

고, 이제 남은 과제는 경제강국 건설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체제는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정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의 규모를 늘리는 외연적 경제성장 전략에 치중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현장의 

비효율성과 경공업 및 소비재 부문의 위축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역시 1950년대 이후 중공업 우선 농업-경공업 동시발전전략을 추구해왔지

만, 이는 사실상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이었으며 균형성장보다는 불

균형성장을, 경제현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내포적 성장보다는 규모 확장에 치중하

는 외연적 성장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변화된 경제현실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의 변화도 강제하고 있음. 

우선 실리사회주의가 강조되고 7.1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실리와 이윤의 강조였다. 즉, 과거의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포적 성장이 

보다 중요한 발전과제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경제와 과학기술의 

접목에 주력하는 것도 내포적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3대 제일주의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 무역을 중시하였으

나, 이후 다시 선행부문과 중공업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최근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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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제기되면서 다시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과거의 중

공업우선 노선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최근 선행부문의 중시는 전력⋅석탄⋅금속

⋅철도운수 등과 같이 전체 산업부문의 정상화에 필수적인 부문들이고 여타 산업

의 전후방 효과가 큰 부문들이다. 북한 당국이 생산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공업

부문들도 농업증산 및 생필품 생산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

안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신년사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업부문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을 제시하는 한편, 경공업의 현대화 및 기술개선사업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12년을 ‘경제강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해놓고 있다. 

2009년부터 약 4년간을 ‘경제성장기’로 설정하고 제2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북한강국의 국가전략이다. 이러한 북한의 

선군경제 발전전략, 즉 경제강국 건설노선과 전략을 외부식으로 표현하면 ‘새

로운 단계의 산업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시기를 크게 

나눠보면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을 추구

할 제1차 산업화 추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1980년대 이후 대외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제조정기와 침체기를 겪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 ‘선군시대’로 규정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제2차 산업화 추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산업화 추진기에 북한당국이 틀어쥐고 있는 전략노선은 간단히 말해 ‘국

방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1960~70년대의 중공업 우선발전을 국방공업 우선발전으로 대체한 점에서 큰 차

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선군시대 제2차 산업화 추진기에 들어와 적어도 두 가지 

점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보기술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라는 세기적 변혁기에 경제

의 현대화와 정보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국방공업 우선발

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노선을 내걸고 있지만, 그 저류에는 사회주의원칙

과 ‘실리’의 결합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이론체계를 이해함에 있어 ‘결합’이라는 개념을 잘 들여다볼 필

요가 있다. ‘결합’은 좌편향(전통적 의미에서의 계획사회주의노선)과 우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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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회주의노선)을 모두 배격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북한 당국 

나름의 ‘균형’노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 노선은 경제부문 간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해 계획적 경제관리와 상품화폐관계의 이용의 배합

(가격공간의 합리적 이용),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와 아래 단위의 창발성

과 올바른 결합, 유일적 지도와 민주주의의 올바른 결합,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올바른 결합, 생산과 과학기술의 결합, 정보산업시대의 지능노동과 정보설

비⋅기술의 결합 등 경제관리 이론이나 경제건설이론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

다. 

북한당국은 과거의 전략적 노선이 올바르다는 전제(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혁명

의 계승성 문제와도 통한다) 위에서 ‘결합’의 논리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정보기술혁명이 이끄는 세계적 변화를 북한경제시스템에서 어떻게 소화, 

흡수하여 새로운 세기의 산업화 추진전략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과학기술중시, 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중시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세기가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1차 산업화 

추진기에 비해 ‘단번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정책의 강조점도 ‘단번도약’의 필

요성에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도 물론 현시대가 정보기술혁명의 기대

를 넘어 녹색혁명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녹색혁명과 환경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기술혁명을 활용한 ‘단번도약’

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단번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핵⋅미사일 등 최

첨단 국방공업에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핵개발을 국한시켜서 

보면 원자력공업이라는 특수한 분야이고 산업연과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

지만, 미사일 개발과정은 전자공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필요로 하며 발사체 기술은 

최첨단 전자장비의 집합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연관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나 경제전문가들이 국방공업에서의 성취가 민간경제 분야

로 파급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강성대국 건

설노설, 그 중에서도 경제강국 건설노선은 제2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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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 경제발전 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

제1절 남북경협 현황 및 평가

1. 남북교역

남북관계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악의 국면에 처해 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과 2차 핵실험,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문제, 남측 관광객 피격에 따른 관광사업 중단 등으로 계속 악화되었다. 특히, 

2009년 말부터 남북 당국 간 비공개 접촉이 열리고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도 거론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있었지만, 2010년 3월말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함께 한국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

를 취함으로써 상당기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24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인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였다. 

2008년도 남북교역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소폭 증

가하는데 머물렀다.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을 중심으로 한 물자 반출입의 활성화와 기존 경협사업의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세

를 유지하였다.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남북교역은 12억 2,431만 달러를 기

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지만, 같은 해 7월 금강산 관광객의 사망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08년도 남북경협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

고 말았다. 이로 인해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8억 203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반출은 8억 8812만 달러로 14.0% 감소한 반면, 반출은 9억 

3,226만 달러로 21.8%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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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남북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일부

2008년 대북한 반출 건수와 품목 수는 각각 36,202건, 813개로 전년대비 

34.7%, 1.2% 증가하였으며, 반입 건수와 품목 수는 31,243건과 482개로 전년대

비 24.8%와 7.1% 각각 늘어났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상업적 거래는 전년대비 

19.7% 증가한 17억 1,200만 달러, 비상업적 거래는 전년대비 70% 감소한 1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상업적 거래 중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이 4.1억 달러로 

24.8%, 개성공단사업은 8.1억 달러로 83.2% 늘어난 반면 일반교역은 4.0억 달러

로 23.4% 감소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에서 인도적 지원은 전년대비 80% 정도 

줄어든 6,700만 달러에 머물렀고,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에너지 지원 등이 4,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교역은 20여년을 경과하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성 및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남북교역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참여기업 및 거래품목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남북교역에

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의 상업적 거래가 전체적인 남북교역의 성장을 주

도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은 여전히 한반도의 정치⋅

안보적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2008년도 남북교역이 상업적 거래

에 의해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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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되었고, 경협현장에서의 불안감31)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다. 

2. 대북 투자 및 개성공단사업

대북 투자는 지난 1994년 11월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직후인 1995년

부터 가시화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투자사업이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과 개

성공단사업이다. 대북 투자사업은 2008년 12월말 현재 사업승인 건수가 모두 353

건에 달하지만, 남북교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대북 협력사업 중에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녹십자의 유로키나제 제조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 및 조립사업, 

국양해운의 남북해운사업 등 6∼7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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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연도별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건)

주: 이 중 협력사업자 17건, 협력사업 12건이 각각 취소되었음.

자료: 통일부(2008). �월간교류협력동향�, 8월호. 

31) 남북경협 참여 기업체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교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58.0%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4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47.8%로 긍정적인 답변 3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KDI 북한경제팀, “2008년 남북경

협에 관한 경협업체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KDI(2008). �북한경제리뷰�(7월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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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사업들은 남한기업의 자체사정 또는 북측과의 협의과정에서의 이견 등

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중단⋅지연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사업

들의 경우에도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의 참여와 정

부의 관광경비 보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관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한전의 

경수로 건설사업 및 이와 관련된 통신업⋅은행업 등도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사업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대북 투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남북관계 및 북미관

계의 불안정과 미흡한 투자보장 장치 등으로 인해 투자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전력⋅철도 등 북한의 기본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전력의 경우 전력부족이 심각하고 정전이 예고 없이 자주 발생할 뿐 아니라 전압도 

불안정함. 또한 북한 내 화물운송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철도의 경우에는 단선이

며 설비노후화, 전력난 등으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셋째, 투자자 및 기업인들의 통행 및 통신상 제약을 들 수 있음. 기업인의 북한 

내 통행이 여전히 제한됨으로써 작업지시, 품질관리를 팩스로 하는 등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넷째, 기업경영상의 제한을 들 수 있음. 투자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직접 모집하

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북한 노동행정기관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고 투자기업

이 해외에서 물자를 구입하는 것과 생산품을 북한 내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합영사업의 경우에 남한 기업인의 경영이 제한되기도 한다.32)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대북 투자사업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북한 당국 간에 투자관련 제도적 장치가 합의⋅발효된 2003년 

이후부터 대북 투자사업의 실질적 추진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353건중 328건이 2003년 이후에 승인을 받은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에서 270여건 이상이 개성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이다. 최

근의 대북 투자사업이 개성공단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성공여부가 향후 

대북 투자사업의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한국은행(2004).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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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가동기업수(개) 18 30 65 93 117

생산액(만 달러) 1,491 7,373 18,478 25,142 25,647

근로자 수(명) 8,111 11,980 23,323 39,986 43,496

북측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남측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표 Ⅲ-1> 개성공단 현황

자료: 통일부

남북관계는 최근 2-3년간 계속 악화되었고, 특히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전례 없이 고조되었다. 남북관계가 단기간 내에 복원될 가능

성이 크지는 않지만,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와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의 냉각기 이후 남북관계가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제약요인

인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재개와 함께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남북경협의 확대는 남북한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로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다른 ‘코리아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한편,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대체지로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함. 또한 남북경협과 

관련된 한 국내 생산연계 및 고용유발 효과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으

로서도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제2의 경제협력국이며, 실제 대규모 투자나 경제지원

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향후 2-3년간 

관계개선을 위한 계기를 모색한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따라 대북 경제개발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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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 방향

1. 대북 경제협력의 목표와 필요성

1)    목표 및 기본방향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 기본 목표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과 남북경제 공동번영의 Win-Win 모델 정착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표 하에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형성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면서, 체제가 다른 상태에

서 장기간 대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면서 경제발전에 직접적이고 가시적

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의존도를 제고

시켜 나가야 한다.33)

이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 기본방향은 첫째, 남북한 성장 동력의 창출이

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 경제에 

성장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정치

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으로 작용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북한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한경제와의 협력

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부존자원을 결합하여 한반도 

차원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이 완성될 때까지는 남한경제와 북한경제가 독자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34) 

33) 임강택(2006).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통일연구원, pp.117~122를 참조.

34) 남한경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북한 이전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조정 작업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적자원

을 활용함으로써 IT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우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황폐화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작업과 남북 간의 산업 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현대화시키고, 산업인프라의 남북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

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며, 북한 인력을 재교육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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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협력 추진의 두 번째 기본방향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이다.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거

나 특정지역에 경제통합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충분하게 경계되어야 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초기 

단계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

써 그 지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

인 관점에서 가능한 여러 지역으로 전략적 투자지역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이 남한기업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장소로만 이용되거나,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남한의 사양산업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된

다. 남북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지역이 조기에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인

프라와 같이 물리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작업과 함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 세 번째 기본방향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심화,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은 국가경제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존관계의 심화는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따라

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의존

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일방적인 경제적 의존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소득

과 생활수준의 격차, 경제관리 및 운용체계의 차이, 경제의식의 차이 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북한지

역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 북한의 인재양성 작업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경

제가 상호의존도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일치되

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효율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친화적인 한반도 경제권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 네 번째 기본방향은 경협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다. 남북한 경제통합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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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 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안보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

대북 경제협력의 추진의 필요성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기인한다. 한반도지역은 20세기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해방과 더불어 

냉전구도 하에서 민족분단과 전쟁을 겪었다. 남북한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는 60여 

년간 지속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전쟁발발 가능성

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한이 경제분야에서부터 교류

와 협력을 추진⋅확대하여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

치⋅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단국가들의 경제교류⋅협력이 상호간 신뢰회복과 전반적인 관계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통일이전 동⋅서독과 현재의 중⋅대만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35) 동

⋅서독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협력이 상호간 신뢰구축과 상호의존도의 심화

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독일통일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은 전쟁을 치렀고,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체제개혁과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이 정치⋅군사적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

라면 양측 간의 교류⋅협력이 쉽고 서로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부문에

서부터 남북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사업   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

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정치⋅군사부문에까지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35) 중국과 대만 간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대립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정치⋅군사부문에서의 긴장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최소한의 불편’ 

이외에는 통일과 유사한 수준의 교류⋅협력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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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특히 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은 자연스럽게 

군사부문의 회담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

다. 결국, 남북한은 경제부문에서의 협력확대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

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대북 경제협력 추진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확대

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1세기의 한반도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대륙진출의 단절에 따른 ‘인공의 섬’을 벗어나 반도의 지정학적 이점

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21세기 한반

도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통해 남

북관계의 성숙화를 이룩할 수 있는 대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북아 환경조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는 통일을 지향한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국의 

협력 및 지지 또한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확보하기 위해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지역의 상호 이익의 증대 및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꾀할 수 

있는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을 지향하여야 하며, 상생의 전략으로서 ‘한

반도-동북아 연계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6) 한반도-동북아 연계 

발전전략은 남북관계의 개선 및 성숙화를 전제로 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역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이익의 창출 및 상호의

존의 심화를 추구하여 이를 남북관계의 성숙화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활용하

려는 ‘순환고리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북 경제협력의 추진은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관계를 한층 성숙화

시키는 물질적 기반의 구축과정으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상호신뢰 

36) 한국으로서는 한반도-동북아 연계발전전략에 따라 남북관계 성숙화의 요체가 되는 남북한 철도의 연결 등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건설과 21세기 동북아 지역발전의 순기능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미⋅일⋅중⋅러 

등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46

증대에 따른 긴장완화 및 통일비용의 경감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 차원에서는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계획, 일본의 대륙진출 및 환동해 경

제발전 계획, 러시아의 극동 연해지방 개발계획 등과 연계되어 동북아 인프라 구축 

등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투자안전보장과 함께 역내 

다자간 포괄적 협력의 필요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이명박정부의 대북 경협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

1)    ‘비핵⋅개방⋅3000 구상’의 주요 내용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상생⋅공영’을 대북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제시하

였다.37) 이는 북한의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하고, ‘상

생⋅공영’한다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과정을 통하여 북미 간의 국교정상화를 지원

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남한도 경제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win-win’의 경제협

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상생⋅공영은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키워드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 지향으

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3대 정책수단과 

목표로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

한의 비핵화 유도, 북한의 개방,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경제 선진화를 지향하고 호혜적 인도협력의 추구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화 과정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여 10년 내에 북한경제를 일인당 국민소득(GNI) 3천 달러 수준

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구상, 다시 말해서 ‘비핵⋅개방⋅

37) 상생⋅공영 정책은 2008년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상생⋅공영은 대북정책의 명칭과 기조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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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구상은 일종의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북 지원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과 안보불안결정이 해소 위야 남북관계가 정상적

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남북한 상생⋅공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추진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

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보편적인 발전 궤적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지원하여 하나의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남북 상생⋅

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본다

면,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국민소득 3천 달러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38) 

이와 같이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정책목표는 북한에 대한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개발 지원을 실시하여 한반도에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

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체제의 개혁⋅개방이

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의 5대 중점 프로젝트는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 자금 조성, ▲新 

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 정

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

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

세스의 최종 단계인 완전한 핵폐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 비핵화는 핵폐기 완료 상태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비핵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선결과제’로서의 북한 비

핵화의 최우선적 중요성과 실질적 해결과정에서 경직되지 않은 접근법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을 개방하고 정상국가화 하는 것이다. 즉, ‘비

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단순한 개방이 아닌 국제사회로의 편입과 정상국

38) ‘비핵⋅개방⋅3000’ 구상과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재진(2008).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

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통일연구원)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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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은 ‘정상국가화, 시장경제 수용, 주민

의 경제적 자율성 획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개방은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은 ‘정상국가화’를 의미한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존

중하는 보편적 가치 및 규범 즉,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39) 북한이 개방을 수용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

로 편입되어야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의 개방을 위해서 미국⋅일본과 북한 간의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의 

‘정상국가’로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며,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문

제, 인권문제 등의 진전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경제체제의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은 시장경제의 수용을 의미한다. 개방

은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

이다. 

셋째, 경제생활의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은 주민의 경제적 선택권을 확대해나가

는 ‘자율화’를 의미한다. 생산자로서의 신분과 조건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로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확보해 나가는 ‘경제적 민주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북한주

민의 1인당 GNI를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이다. 비핵화 및 개방을 통해 북한이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GNI) 3,000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20%

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이는 달성하기가 쉬운 목표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 3,000 달러는 중산층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수준

에 도달해야만 통일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된 목표치이다.

북한의 1인당 GNI 추세는 1990년대 초반의 1천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적 대재앙을 겪으면서 500 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의 결과이다. 세계은행(WB)은 2006년도 북한의 1인당 GNI

39) 임강택(2008).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추진 방안”,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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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905 달러 이하’로 추산하였는데, 2006년도 1인당 GNI 3,000달러 수준에 달

하는 국가로는 마케도니아, 알제리, 이란, 그리고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1986년~1987년에 3,000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다.40) 따라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2)    5대 중점 프로젝트

‘비핵⋅개방⋅3000’ 구상은 5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4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을 100개 육성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내 5대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이다. 북한 동서지역의 균형개발, 기존 특구 

활용도 등을 감안한 6개 권역 중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5개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6개 권역은 개성⋅해주, 평양⋅남포, 금강산, 원산⋅함

흥, 나진⋅선봉, 신의주 등이다. 또한 북한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

측 기업의 대북투자를 통한 해외 수출상품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품의 해외수

출 촉진을 위한 KOTRA 평양무역관의 설치, 외국인의 대북 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KECCA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

정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

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30만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인력에 

대한 기술 및 시장경제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인력의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공동으로 해외시찰단을 구성해서 주

요국의 경제발전 및 개혁⋅개방 사례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또한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통해 북한의 기술인력 확대 및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설립된 기술교육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러한 기술교육센터를 북한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40) 박형중 외(2008).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통일연구원, pp.87~88.

41) 윤덕민(2008). “비핵⋅개방⋅3000 구상: 국제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KIEP 국내세미나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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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직업훈련센터의 추가적 건설은 

남북경협의 추진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KDI 

및 KAIST 설립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마

련하고, 국제적 개발지원 획득을 위한 공동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예산

의 확충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를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일반회계 예산(2008년 256조 1,721

억)의 1%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2조 5,000억원, 5년간 12조 5천억 원(140

억불)의 기금조성이 가능하다. 민간부문 재원 조성도 확대해나가야 한다. 통일통장 

개발, 통일펀드 조성, 중장기 통일채권 발행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다양

한 재원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북한의 변화와 대외경제환경의 개

선 여부(특히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 도입도 가능할 것이

다. 북한이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정식 가입하여, 동 기구로부터 

최빈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치도 확대시켜야 한다. 중국 및 베트남 사례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북한이 연 10%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FDI 유입 잔액은 

25~35%씩 증가하여, 연평균 13억~30억 달러의 유입이 가능(10년간 130

억~300억 달러)하다. 또한 향후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대일 청구자금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북일 양국 간 관계정상화시 10년에 걸쳐 약 100∼150억 달러 

정도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이다.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개성-평

양간 고속도로’의 개보수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는 당초 2008년 착공시 2012년 완료가 예상되었는바, 대략 4-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경의고속도로 건설은 북핵 폐기의 진전 상황과 남북교

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의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일정 규모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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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지원을 통해 북측 당국의 개발협력 추진여건 조성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는 식량부족의 근원적 원인 해소를 위한 농업협력사업   으로 전환을 모색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 남북당

국간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의 낙후된 보건의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지원도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양묘⋅조림지원, 시급한 지역에 대한 직영조림, 현지 

실태조사 및 기술교육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분  야 주요 내용

경  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경제⋅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파견(전직경제관료, 경영인)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년 300만 불 이상 수출 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교  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 30만 북한 경제⋅금융⋅기술 전문 인력 육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 지원

  -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

재  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World Bank 및 ADB 국제차관

  - 남북교류협력기금(100억 달러: 10년간)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인프라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

  - 400㎞ 신경의(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 대운하와 연계

복  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표 Ⅲ-2>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중점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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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경제협력 방향

1. 지자체의 대북 경협 현황과 평가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1999년 1월 제주도의 감귤지원사업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여러 자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가 이루어졌고, 2009년말 현재 

국내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와 17개 

기초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다.42)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의하여 북한 개발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이었다. 6⋅15선언 이후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도 대북 사업의 한 분야로 포함시켰다.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도 민족적 사안인 통일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된 초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및 조정업무를 관장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 통일부가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게 

사업심의 및 승인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경색과 사업경험 미숙에 따른 시행착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은 2003년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북지원

NGO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 국한

되었던 사업이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사업의 내용 역시 다각화되었다. 

무엇보다도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42) 최용환 외(2009). �북한 사회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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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 내용 비고

서울시

o 서울-평양 축구대회 추진

o 북한아동 대상 밀가루 등 제과원료 지원(2005년)

o 남북 전통공예 교류전(2005년)

o 금강산 윤이상 음악제 개최(2006년)

o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2006, 2007년)

o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2008, 2009년)

미성사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부산시

o 부산국제영화제(2005. 10) 북측 참가 추진

o 평양 항생제공장 건립 및 원료 지언 사업(2006, 2007년)

o 육류가공공장 건립 지원(2009년)

미성사

완료

*

인천시

o 16회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2005. 9) 북측 참가

o 동북아 4개국 친선축구대회(2006. 5) 북측 참가 추진

o 평양 축구장 현대화사업 지원(2007년)

o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및 평양 창광거리 현대화사업 추진

(2008년)

o 남북교류협력사-남북이 함께하는 국제행사 추진 등(2009년)

완료

미성사

완료

완료

*

울산시

o 전국체전(2005. 10) 북측대표단 참가 추진

o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2007년)

o 결핵치료약품지원(2008년)

o 평양 영유아 이유식 공장 원자재 지원(2009년)

미성사

완료

완료

*

강원도

o 금강산 병해충 방제작업

o 연어부화장 건설(2003년)

o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작업(2005년)

o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2005년)

o 남북강원도 겨출철 체육경기 개최(2006년)

o 안변 연어사료공장 건설(2008년)

o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2008년)

o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2009년)

o 금강산 공동영농협력사업(2009년)

o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2009년)

o 안변 연어부화장, 양어사료장 운영(2009년)

계속사업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

*

*

*

*

경기도

o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2005년)

o 평양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 조성, 현대화 사업

o 개성 산림 녹화사업

o 개풍 양묘장 조성(2008년-)

o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2008년)

o 남북유소년 축구교류 지원(2008년)

완료

완료

계속사업

완료

계속사업

계속사업

전남도

o 평남 대동군과의 농업협력사업

o 평양 발효콩 공장건립사업(2007년)

o 평양 발효콩 빵공장 건립 지원(2008년)

o 평양 발효콩 빵공장 증설 사업(2009년)

계속사업

완료

완료

*

<표 Ⅲ-3>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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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 내용 비고

전북도

o 황남 신천군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지원 사업

o 평남 남포시 대대리 양돈장 건설지원 사업(2007년)

o 평양 어린이 우유공장 건립, 남포 돼지공장 사료 지원(2009년)

계속사업

완료

*

경남도
o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협력사업

o 수해피해 가정집 복구자재 지원(2008년)

계속사업

*

제주도
o 감귤보내기 및 제주도민 북한방문사업 사업

o 흑돼지 사육협력사업

계속사업

추진중

충북도
o 봉산군  천덕리 협동농장 옥수수단지 농자재 지원(2008년)

o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목화가공공장 건립(2009년)

*

*

충북 

제천

o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조성사업(2008년)

o 삼일포 농장관리동 신축지원(2005년)

o 제천시-북고성군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지원(2007-)

완료

완료

계속사업

나주 o 개성시와 교류추진 미성사

포항 o 청진시와 자매결연 추진 미성사

경주 o 세계역사도시회의(2005. 10) 개성시 참가 추진 미성사

    주: *는 사업진행사항 미파악

    자료: 통일부(2009년). “국정감사자료”; 최용환(2009년). pp,134-135에서 재인용.

정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지방자

치단체가 정부로부터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

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북 정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취지였다. 대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은 반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간단체를 후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시 한 번 큰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즉, 북한이 공식적으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

체 역시 기존의 단순 물자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 방식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된 지 약 10여년이 되었다. 그러

나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제 5~6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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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남북관계에 서 중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43) 첫째, 남측 농ㆍ축산기술의 소개와 북한 농업

의 발전이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경제발전이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장시간 농업기술 발전

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도 어려웠다. 반면에 남한의 

농업기술은 벼농사 등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처음에는 주로 농기계, 비료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곧이어 남측의 농업기술을 적용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력

을 향상시키고 협동농장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

다.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세 개의 분야에서 추진되었는데, 첫째는 벼농사 분야이고 

둘째는 시설원예 분야이며 셋째로는 양돈 축산 분야이다. 

둘째, 협동농장 단위의 농촌개발 사업 추진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민간단

체들이 협동농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여왔다. 처음에는 단지 

서류상으로라도 북한의 OO 협동농장과 남한의 OO 단체 식의 일대일 관계를 표현

하는 것에도 부정적이었고, 나중에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특정 농촌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키로 한 경우에도 현장 방문은 가능한 한 막으려고 하였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오랫동안 농촌 지역에 투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협동농장은 매우 낙후

되어 있다. 대부분의 농촌 주택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개보수가 제대로 이

뤄지지 않아 노후화되어 있고, 협동농장 내에 있는 공공건물인 유아원, 진료소, 학

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농기계 노후화와 에너지 부족으로 협동농장에

서의 농작업들은 대부분 인력에 의거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보통이 아

니다. 따라서 남측이 협동농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속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와 경상

남도가 2006년~2007년에 추진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및 장교리에서의 농촌개

발 사업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셋째, 호혜적 협력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방

43) 최대석 외(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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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북지원에 불과하다는 편향된 비판을 받아왔다. 화해와 협력, 평화 증진 등은 

추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눈앞에서 

지원되는 대북지원만이 보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호혜적 사업 모델을 가시적인 차원에서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호혜적 사업으로 강원도의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과 경기도의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에서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이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초

기에는 이와 관련한 통일적인 지침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각자의 사

정에 맞게 남북교류협력관련 제도와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한 강원도가 아주 체계적으로 

관련 조례와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후에 남북교류협력사

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은 강원도의 조례와 추진체계를 참조하면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변형 발전시켰다. 특히 강원도 다음으로 제정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조례는 

사실상 지자체의 표준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후 제정된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경기도의 조례 체계와 내용을 따르고 있다.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

력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책 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방 차원의 통일 대비 역량 구축이다. 그 동안 남북관계는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지방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독일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통합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지방 차원

의 통일대비 역량이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의 한계도 

노정되었다.44) 우선,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위상 확보가 미흡하였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10년이 되었지만 아직은 지자체가 남북관계에서 중앙정부나 

44) 최대석 외(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pp.1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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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그리고 민간단체 수준으로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주요 행위자들 중에서 지자체가 가장 늦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

가 하는 일은 매우 광대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개별 분야별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

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만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북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의 발굴, 둘째, 북한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적 계획으로 사업 추진, 셋째, 대북 협상능력의 취약성이 

나타난다.

셋째, 지원 사업에 편중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

북지원, 사회문화교류, 남북경협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인데,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

업에만 편중되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 간 교류 

협력은 원칙적으로 호혜적인 것으로, 일방적인 지원과 수혜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만, 이와 병행해서 인적교류도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2. 자자체의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45)

지자체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이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및 국익과 일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경제협력은 중앙정부와 별도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정치기능

과 대외협상 권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특정지방

의 이익과 협력만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발전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45) 양현모 외(2009).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통일연구원.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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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북정책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발전 단계에 맞추어 점진적⋅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이 추진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북한 개발지원의 초기 사업내용과 형식은 실현 가능하

고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출발해, 그 이후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점차 그 분야나 형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실질적 개발효과가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의 영역을 점차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5년 이후 교류협력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영역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농축산

업 영역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식품생산, 병원 및 의약품 생산공장 건설 등의 다양

한 분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경제교류는 단기적 성과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되

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급한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점진적인 추진을 통하여 차근차근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 사업계획 수립능력,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의 구성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반적

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진부서나 인력의 

전문성이 높지 못한 데에서 오는 혼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북한 개발지원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지원 대상국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프로그램, 훈련과정, 연구프로젝트 지원이라는 다양한 지원분야, 그리고 교역협력, 

기술 및 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발지원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정기준에 의한 지원분야의 다각화와 대상

지역의 선정이 요구된다. 

지원분야의 선정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다. 북한 개발지원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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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나 영역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업분야의 개발

지원은 대체적으로 남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발지원의 성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러

한 분야를 농업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북한의 요구와 상황

에 맞는 분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확보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북한 개

발지원은 대체적으로 물적 지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정수요를 동반

하게 된다. 대북 경제협력은 사업영역에 따라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

다. 재정기반이 열악한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서 개발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수요를 크게 동반하지 

않으면서 개발지원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인적자원 부분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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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북한의 발전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과제

1. 북한 발전전략의 고려 필요성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개혁⋅개방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이

러한 정책적 노력과 변화는 한국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북한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남북협력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

를 갖고 있다. 특히,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 선언｣은 비롯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구체적인 부분의 경제협력 방식과 내용

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추진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북한의 수용가능성 ▲

한국경제와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 ▲북한체제의 변화유도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및 통일기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제안이나 협력방식을 

실제 북한이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한국경제 발전과 접목시켜 공동

이 이익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

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3000’ 구상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대북 경협정책 방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최근 경제발전 전략은 지난 시기와는 다른 방식

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시기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정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의 규모를 늘리는 외연적 경제성장 전략에 치중해왔다. 그 결과 

경제현장의 비효율성과 경공업 및 소비재 부문의 위축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변화된 경제현실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의 변화도 강제하고 있다. 

우선 실리사회주의가 강조되고 7.1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 경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실리와 이윤의 강조이다. 즉, 과거의 외연적 성장보다는 내포적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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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한 발전과제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경제와 과학기술의 

접목에 주력하는 것도 내포적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3대 제일주의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 무역을 중시하였으

나, 이후 다시 선행부문과 중공업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최근 북핵위기

가 제기되면서 다시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중공업우

선 노선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최근 선행부문의 중시는 전력⋅석탄⋅금속⋅철도

운수 등과 같이 전체 산업부문의 정상화에 필수적인 부문들이고 여타 산업의 전후

방 효과가 큰 부문들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생산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는 중공업부

문들도 농업증산 및 생필품 생산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신년사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업부문을 ‘경

제건설의 주공전선’을 제시하는 한편, 경공업의 현대화 및 기술개선사업도 1990년

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선군시대  경제발전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는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의 결합

을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것은 

정보기술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라는 세기적 변혁기에 경제의 현대화와 정보

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국방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농

업의 동시발전’ 노선을 내걸고 있지만, 그 저류에는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의 결합

을 강조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세기가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1차 산업화 추진기에 비해 ‘단번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정책의 강조점도 ‘단번도약’의 필요성에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도 물론 현시대가 정보기술혁명의 기대를 넘어 녹색혁명의 시대

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녹색혁명과 환경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

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보기술혁명을 활용한 ‘단번도약’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의 ‘단번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핵⋅

미사일 등 최첨단 국방공업에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핵개발을 

국한시켜서 보면 원자력공업이라는 특수한 분야이고 산업연과효과가 그다지 크다

고 볼 수 없지만, 미사일 개발과정은 전자공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필요로 하며 

발사체 기술은 최첨단 전자장비의 집합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연관효과가 엄

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나 경제전문가들이 국방공업에서의 성취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62

민간경제분야로 파급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노설, 그 중에서도 경제강국 건설노선은 제2차 산업혁명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이 선행부문으로 대변되

는 중화학공업,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경공업,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한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 등이다. 반면, 한국정부의 ‘비핵⋅개방⋅300’ 구상에서 주로 

제기된 것이 수출산업 육성, 인력양성, 인프라개발, 삶의 질 개선 등이다. 남북한 

간의 공동의 이해관계와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에 기초한 주요 협력대상 부문들로

는 농업개발,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산업협력, 경제특구 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 

수출산업 활성화, 자원개발, 인력개발 등을 들 수 있다.

2. 농업개발

북한이 최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먹는 문

제, 즉 농업부문의 식량증산이다. 북한에서 농업과 농촌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

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농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4%로 산업적

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 해소 및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도적 성격의 긴급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업복구 및 개발 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함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력의 질적 

능력 향상과 농업과학화를 촉진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산림복구, 치산치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단편적 사업 단위의 접근보다는 농업

과 농촌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북한 농업의 지속적 성장과 농촌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북 지원 방식을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에서 프로그램 

접근방식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종합적 패키지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농업, 농촌, 

농민을 함께 생각하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산업, 지

역,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농촌 개발은 주민의 

의식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녹색성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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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써 남북한 상생 발전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농촌 개발 과정에서 남북한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

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의식변화는 곧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농림업은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써 환경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장전략과도 부합하며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한

이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단 계 추진내용

제1단계

(당면과제)

◦ 인도적 지원 및 소규모의 농업협력사업 추진

- 식량 및 비료 지원

- 민간단체의 농업협력

제2단계

(중기과제)

◦ 북한 농업기반 복구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 복구 및 확충

- 산림복구

- 농업기술 및 전문가 교류

- 농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제3단계

(장기과제)

◦ 대규모 경제지원 및 경협사업의 추진

- 북한 경제개발계획의 농업부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 농산업부문 대형 투자협력사업 추진

<표 Ⅲ-4> 농업개발의 단계적 추진방향

3. 에너지 협력

북한이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관건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전력 및 에너

지부문이다. 지난 19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의 중심에는 전력난과 에너지원의 부족

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의 협력은 북한의 수용가능성이 높고, 통일경

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망 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상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에너지가 가지는 

전략적 특성 때문에 순수한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정치적 상황변화

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에 시장경제방식에 

근거한 상업에너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남북 에너지협력이 활발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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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기 어려운 중대한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자유로운 시장과 안정적인 

이윤회수 환경은 1차적인 선결요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변화 추이

가 낙관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초기단계에서 남한의 민간자본과 기술이 진출

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보다는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기 및 에너지 관련 교육훈련 등 비실물분야의 협력사업 

전개를 통해 남북 에너지부문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음 단계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에너지부문의 시장경제식 상업

에너지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및 전력부

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에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 합의에 따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에너

지 지원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중유 지원의 종료를 위해 일본 정부

가 자신들의 분담분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에너지 공급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 확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대북 전력송전, 북한 발전소 설비 개보수, 

신규 발전소 건설, 발전용 연료공급 탄광 개발 등이다. 

우선, 지난 2005년 9.19 성명발표 당시 이미 고려되었던 200만kw의 대북 

송전방안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국제사

회가 합의할 경우 관련국간의 공동분담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단기적

으로 송배전망 구축과 전기지원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장기

적으로 남북경제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로서는 투자가

치가 있는 사업이다.  

북한 발전소 설비에 대한 개보수 지원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과 

적정한 자금회수 방안을 설계한 이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개보수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도 가능하다. 남북자원공동 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석탄광산 개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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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을 통해 발전용 에너지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북한 에너지난 극복에 도움

이 된다.   

4. 인프라 개발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재언부족으로 

인해 자체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차 정상회담에서도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현대화에 합의한바 있다. 산업인프라 개발은 남북경

협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경제의 물리적 연계를 통해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거점항에 대한 현대화 사업 지원이 우선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된 대부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남포항 현대화 사업이 

가장 우선과제이다. 남포항은 남북교역 화물수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항만으로 개발하여, 이후 서해안의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남북교역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컨테이너용 크레인 등 하역장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이후 추가선석 설치, 배후수송로 확충,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남포항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포항 이외에도 남북경협의 주요 항구

로 활용되고 있는 단천항 및 라진항 등의 하역시설 지원과 항만시설 정비작업 지원 

등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경협물자 육로수송과 중국과의 경제협력 연계 확대 등을 위해 개성-평양-신의

주 구간의 철도 및 도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동 사업은 남북한이 모두 이득을 

보는 win-win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적극 추

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신의주간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명박 대통

령의 대선당시 주요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북측의 호응여부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약 400km 정도의 구간을 건설하는데, 기존 북한의 고속도로

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개성공단-해주의 연계발전을 위해 해주항의 현대화와 함께, 동해안 거점항으

로서 원산항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수출가공구로서 개성-해주특구가 가동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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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부지조성이나 단지 내 기반시설 외에 항만시설의 개보수, 철도 및 도로 등 

외부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다. 해주항이 수출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준설과 기존 부두의 개축, 다목적 부두 및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이 필요하

다. 부두 전면 준설을 후 단계적으로 항로의 준설을 추진하고, 기본 부두의 개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목적 부두(1선석)와 컨테이너 부두(1선석)를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육로로 해주특구가 남측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및 교량 

건설도 필요하다.

동해안의 최대 무역항인 원산항에 대한 현대화도 매우 중요하다. 안변지역의 

조선산업에 대한 남북한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고, 원산항이 일본과의 교역거점이

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원산항의 정비를 위해서는 현재 수심이 낮아 대형 선박 

접안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하며,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두 1개 선석 개발 필요하며, 원산항 배후 철도⋅도

로망의 확충도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간의 통신망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다. 2000년 8월 서울과 평양을 잇는 

광통신망이 구축되어 전화 300회선, TV(45Mbps급) 1회선, 데이터 통신(문서⋅

음성⋅영상) 5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

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02년 9월 25일 경의선 남북 공사현장간 통신선이 연결되었다. 이후 동해

지구 쌍방 공사현장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2003년 12월 5일 유선통신 2회선

을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통신선 연결지점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

선상 도로연결지점 동측으로 하고, 쌍방이 각기 군사분계선 후방 250m 지점에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함 사이를 통신케이블로 연결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에는 개성공단지역과 남측을 연결하는 대규모 직접통신망 개통 등 남북경협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현재 통신망 하부구조에 대한 경협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경협사업 등과 관련하여 남북 간의 통신망이 연결된 정도이다. 

우선,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대북 투자기업에 대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위한 1만 회선 규모의 개성공단 통신센터를 건설해야 한다. 이후 평양지역에 투자

한 기업에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평양간 유선통신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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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이미 설치, 운용된 이산가족상봉 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산업협력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산업정책에서의 협력이라

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 산업협력은 기본적으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비교우위

에 입각한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산업협력과 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추진되는 것이 

남북한 경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한 공업용지의 공급이 

용이하며, 지리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의 동북 3성과 인접하여 동북지역의 시장진출

이 용이하다. 

반면 남한은 산업기술 수준이 고도화되어 있고 자본 및 경영노하우가 풍부하

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한의 기술⋅자본⋅R&D⋅기업경영능력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자원 및 공업용지가 상호 결합하는 형태로 남북한 분업구조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공업 밑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지역 

배치를 통한 경쟁력 회복과 남한 내 지식⋅고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집중개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히 비교우위에 입각한 남한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또는 수직적 분업

체계는 북한측의 반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다. 물론,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공업위주의 구조로 심각한 가동률 저하와 설비의 낙후로 문제

가 되고 있으므로 이중 경쟁력이 부족한 설비와 또한 향후 남북한에 있어 중복적인 

투자가 된 부문에 있어서 경공업 등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 정보업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문에 대한 남북한 간의 공동발전과 협력방안

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남북한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형태는 ▲합작 및 단독투자를 통한 자본협

력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등의 기술협력 ▲경영관리인력 및 기술자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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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력교류 ▲공동개발을 통한 자원협력 ▲판매 및 유통분야에서의 마케팅 협력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협력으로 이전까지 단순교

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남북경협에서 탈피하여 합작 및 단독투자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면 기술제공 및 공동연구개발과 

같은 기술협력도 활성화될 것이다. 

산업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전으로 북한의 주력 수출산

업으로 성장하였던 의류, 신발, 완구, 식품가공, 가전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북한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제조업부문 임금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사양화될 것이

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중저가제품의 생산은 남북한 공동투자로 대부분 제3국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기술혁신을 통한 신공정 개발과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기업은 

고가품 위주로 국내생산을 추구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공업은 저가품의 해외생산, 

중고급품의 북한지역 생산, 남한의 첨단 소재 공급, 상품개발 및 판매관리로 생산구

조를 형성할 것이다.

산업협력의 심화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구조 조정과 해외매각을 통

해 기업의 경영⋅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생산설비가 현대화된 일부 중화학공업부문

이 주요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건재, 비철금속 분야 등의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어 

남한의 첨단기술 위주의 산업구조와 보완적인 구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경제영역에까지 남북한 간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심화단계의 마지막 기간

에는 남북한 산업의 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짐으로서 전기⋅전자, 석유화학, 산업기

계, 자동차부품, 정보통신 등의 모든 산업에서 남북한 생산공정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북한지역 생산이 활성화되어 남북한 산업의 유기

적인 결합도가 단일경제권 수준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결국 경제통

합의 심화단계에서 북한지역에 입지하는 산업은 첨단기술부문에서 경공업에 이르

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게 되며, 특히 북한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대외수출이 유망한 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력산업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

된다.46) 

46) 이상만(2003).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집문당.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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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산업 활성화

북한의 수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북한의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

업 100개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는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

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대북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대북 투자

는 수출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우선 육성해

야 한다. 이후 일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기⋅전자⋅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기업

을 육성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개성공단을 비롯하

여 추가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한국 및 외자 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적극 유도

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수출 및 투자 증진을 위해 남한의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기존 남한의 

수출 서비스망을 북한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양

에 KOTRA 평양무역관을 개설하여 무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관련 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적극 지원해나가야 한다. 

7. 자원공동개발

북한 내 자원의 공동개발 추진이다. 북한 내 자원에 대한 공동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상호보완성이 높은 사업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다. 천

연자원 및 수산자원의 공동개발과 같은 자원부문의 협력사업은 남북한이 상호 보완

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남북경협을 전면적으

로 확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협분야이다. 또한 천연자원의 공동개발은 북한

에게 에너지난 타개 및 외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남한에게는 안정

적인 자원 확보 및 대외의존도 감소 등과 같은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이다. 

북한지역에는 마그네사이트, 금, 은, 아연, 니켈, 철, 석회석 등 광물자원이 풍

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광물자원의 70% 이상, 철광은 90% 이상이 한반도의 북

쪽지역에 편중되어 매장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지하자원이 남한에 비해 월등히 많

이 매장되어 있다. 북한이 매장량 대비 생산량의 비율이 낮은 것은 북한의 자원 

개발이 아직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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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인력개발

북한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와 발전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도 북한경제발

전을 위해 30만의 산업인력 양성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산업인력 

양성의 기본방향은 북한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양질의 산업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성장과 이익창출을 유도하

는 것이다. 또한 산업인력의 양성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발전 및 외자유치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인력 양성 지원은 주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건립되어 있는 개성공단의 기술교육센터를 개설⋅운영

해야 한다.47)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정부 및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한 기술인

력 양성협의회’를 설립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위한 

북한측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기의 교육은 주로 경공

업 분야에 중점을 두되, 단계적으로 중화학공업이나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 부문

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9.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개성공

단 2단계 개발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본단지 분양의 경쟁

률이 2:1에 이르러 2단계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

며, 북핵문제 개선에 따른 신규수요와 해외이전수요의 개성공단 전환도 예상된

다.48) 그러나 2007년말 개성공단 1단계 사업(330만 ㎡부지의 기반시설 및 분양)

47) 개성공단에는 19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자하여 연간 교육인원 4,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기술교육센터

를 건립하였다.

48) 현재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개성공단으로의 수요전환 요인이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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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작업

은 2007년말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1단계 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감안해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에는 1단계 

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 업종을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공단으로 조성하고 

해주 및 수도권과 연계한 생산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2단계 개발규모 설정시 1단계 

기반시설로서 건설된 전력망의 공급 효율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은 1단계 

공급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1단계 사업의 전력수요는 17

만 kW로 추정됨에 따라 기존 송전탑을 활용한 최대 공급가능 전력량 40만 kW을 

고려할 경우 23만 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력공급 여력을 감안

할 때, 2단계에서 약 660만㎡(200만평)의 추가개발이 가능하다.49) 

물류대책으로서 기존 교통망 외에 김포반도 북단-개성공단 연결도로를 확충하

고 2009년 이후에는 자유로와 김포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량(일산대교)을 활용해

야 한다. 전력, 용수, 통신 등의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은 변전소와 변압기 

증설을 통해 2단계 전력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용수는 남측 광역상수도 공급 또는 

임진강 취수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통신은 공단 내 5만회선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립하여 별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노동력 확보 및 숙소대책이다. 1단계 노동력수

요는 총 11만5,000명(공장부지 215만 ㎡(65만평)기준)으로 추정된다. 2단계 노

동력수요를 1단계 업종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최대 15만명(공장부지 264만 ㎡(80

만평)기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1단계 사업 노동력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거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향후 숙소건설 및 운영비용은 북측과 입주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투자거점지역의 설정 및 대북 투자사업 확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대북 직접투자는 투자거점지역의 설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짧은 시간

이 있다. 

49) 공단 약 396만 ㎡(120만평) 내외, 생활상업구역은 66만 ㎡(20만평) 내외, 관광구역(골프장포함)은 165만 

㎡(50만평) 내외일 경우 전력수요가 23만kW 이내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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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의 현재 산업 인프라 및 정치⋅경제 상항을 

고려할 때, 북한 전 지역에 걸친 산발적인 대북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또한 매우 낮아 남북한 경협의 초기단계에는 부적절한 조치이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기업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남한전용 공단형태의 

투자거점지역을 확보하여, 북한당국의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와 인프라 

구축과 같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남북한 산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

요하다. 북한당국이 이미 개방을 결정한 지역인 개성과 신의주 등의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기업의 직접투자가 어느 정도 성사된 이후에는 산업기반과 입지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북한의 해안공업지구와 인접한 항만인근에 소규모 남한 공단을 조성

하여 대북투자와 남한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양성하여 투자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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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대북 경제협력 과제

제1절 경기도의 대북 경제협력 과제의 접근 방향

이 글의 맥락에서 경기도의 대북경제협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하나는 북의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조정이 가능한 방향선상으로

의 개입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실리’에 대한 강조이다. 북에게서 ‘실리’는 주

로 경공업과 농업에서 강조된다. 북의 입장에서 국방공업과 경공업, 농업은 ‘결합’

의 문제일 수 있으나 배분할 자원조차 부족한 북의 현실에서 볼 때, 이 둘 관계는 

명백한 불균형이다. 따라서 부족의 경제를 채우는 실리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북의 경제 전략은 바로 이 ‘실리’의 지점에서 내부 모순점을 안고 있고, 부족의 경제

를 ‘실리’와 연결 짓는 품목과 그 대책들 속에서 북의 경제 전략의 재조정 가능성을 

포착해 낼 수 있다.   

북은 사회주의 물자 교류시장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위 농장이 

알곡 등 농토산물의 교류시장 물품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잉여생산

물의 확보에 다름 아니다. 북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

술 도입 사업도 확대하자고 강조한다. 북은 다시 농업에서의 종자혁명과 기술력 

확보, 그리고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화로의 발전을 강조한다. 잉여생산물, 과학기술, 

종자혁명, 기계화 등 모든 것이 ‘실리’로 확보해야 할 과제라면 무엇으로 이것을 

채울 생각인가?

다른 측면에서 북은 지방 산업공장 공급,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살림집 조명, 

난방, 땔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강조한다. 그리고 북은 

다시 경공업 부문 정책과제를 열거하면서 기술개건, 원자재 문제와 더불어 지방단

위에서의 각종 예비자원을 탐구하고 동원할 것을 강조한다. 지방 산업공장. 인민소

비품, 중소형 발전소, 원자재 확보 등이 지방의 예비로 동원되어 풀어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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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북의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결국 ‘실리’의 문제는 지방 자생력에 닿아있고, 그것이 북의 경제노선과 

남의 지자체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보완적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실리’의 실적은 북의 경제 노선의 허점을 재조명하는 힘이 될 수 있다. 

경기도 대북협력사업   의 두 번째 방향성은 틈새전략을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대

북협력 접근이다. 여기서 틈새전략이라 했을 때 중앙정부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 정책 접근을 의미하는 것인데, 적어도 향후 이러한 제한적 사업 설정은 조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대북경색국면이 절정에 달한 5.24대북제재조

처50)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자성이 형성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 

우선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사이의 공감이 확고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대결로 인한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는 완충적 경제협력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의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에서 인도주의가 복원된 일이다. 이는 주로 지자

체가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단 없는 지속에서 영향 받았다. 경기도의 북한 

영⋅유아 지원, 북한 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밀가루 지원과 인천시의 북한 유치원 

어린이 부식지원 등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대북 사업은 장기적인 국가과제를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경기도가 7월 1일 도지사 취임사를 통해 제안된바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서 안보를 위해 낙후된 경기 북부를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개성공단 활성화,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 양묘장, 

말라리아 공동방역, 농업협력, 경기 동북부 지역 개발, 통일대학 건설과 같은 사업

을 설계51)했다. 지방자치 단체의 대북 설계의 진취성은 인천시가 경제수도 건설 

계획 속에 강화군 교동도에 평화산업협력 단지를 구성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50) 5.24대북제재조처는 천안함 침몰이 북의 어뢰공격의 의한 것임을 전제로 남북교역과 교류의 중단을 선언한 

대통령의 담화와 국방, 외교, 통일 등 관련 부서의 대북제재조처를 말한다. 참고로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경우, 

북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 사업의 보류를 

결정했으며, 이는 북에게 연간 3억 달러 수준의 직접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2010년 5월 25일자.

51) 김문수 경기도 지사 취임사. 2010년 7월 1일.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는 또한 10월 5일에 민선 5기 도정계

획인 ‘희망 경기 2014’를 발표했는데, 이 속에는 서해안 환 황해권 대중국 전략 특구 구상과 경부 동북부 

지역의 개발, 통일대학 설립, DMZ 생태공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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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거듭 확인52)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혜를 내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선도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

다. 이상의 두 가지 방향이 경기도 대북경제협력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었다.  

경기도 대북경제협력과제는 이전 장에서 제기된 8가지 경제협력 항목에 기초

해 있다. 즉 농업개발, 에너지 협력, 인프라개발, 산업협력, 수출산업 활성화, 자원

공동개발, 인력개발, 경제특구 및 산업 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풀어가자면 사업접근이 필요하다. 사업 접근이

라 할 때, 이는 구체적 사업을 통해 제기된 협력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프로세

스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협력 과제로 설정된 인력 개발을 예로 놓고 볼 때, 별도의 

인력개발 센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사업 속에서 인력개발을 동시에 설

계하는 것이다. 인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항만이나 도로 등 별도의 과제로 

접근하지 않고 농업개발을 통해 지방의 농업 인프라 건설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또한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단지를 구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나 

전기, 용수 등으로도 인프라 사업 접근이 가능하다는 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 우선 경기도의 

경험이 축적된 농업 협력을 통해 ‘실리’적 실적을 쌓는 것이다. 당장에는 평양 중심

의 농업 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황해도 지역으로의 이동을 준비할 수 있다. 서해

대개발을 고려하면서 농업협력 대상지역도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

자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도 농업 인프라, 기술문제, 인력개발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구 평화경제 특구 설계이다. 이 

사업은 이미 구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최근 경기도가 설계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 개발 및 교통인프라 확충과 연동되어 있다. 남북협력사업   의 성숙을 고려하면

서 남쪽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은 

또한 경기도의 남북 농업협력사업   을 황해도로 이끄는 강한 유인력이 될 수 있다. 

52) 인천시는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물류를 결합해 경쟁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개성, 해주와 강화 지역을 

연계해 '평화의 삼각주'로 형성하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강화

군 교동리로 북한 노동자를 출퇴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강화~개성(22.9

㎞), 강화~해주(16.7㎞)간 연결 도로망 구축을 정부에 건의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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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산업 단지 구상은 경기도 산업의 유휴 자본을 북에 이전

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경협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대북 경협 기업의 창출, 

경기도 차원의 경협 지원 시스템의 구축, 북의 수출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들을 담아 

낼 수 있는 사업 틀이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협력사업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한다. 이 또한 경기

도내 풍부한 반도체 기술력을 태양광 기초 기술과 연동함과 동시에 북한 내 바이오

매스 에너지 생산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나 대북 사업의 

국제협력 모델, 기술 교류, 그리고 남북경협 기업을 창출하는 여러 구상이 이 사업

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설계에는 북의 광물 자원 협력사업을 담고 있지는 않다. 광물 자원 협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논외의 문제이기 때문은 아니다. 북의 광물 개발에 대해 중앙정부

나 공사 혹은 대기업의 접근이라는 차원으로만 볼 문제도 아니다. 2005년 남북이 

합의한 ‘유무통상’, 즉 남의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과 북의 지하자원 제공이라는 상

호 보유물의 등가 교환 접근이 하나의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유무통상은 당분간 

경기도 경제협력사업   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의 접근성을 

높이자면 더 많은 경험과 사업 축적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남북 기술교류를 학술교류로 접근하는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고, 

이를 경기도의 통일대학의 설립과 연결하여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의 사전 단계

로 북의 대학교나 도서관, 학술기관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자산이 풍부한 서울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이다. 경기도로서는 더 적당한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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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농업협력

1. 남북농업협력의 경험적 유형

남북농업협력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의 부분적인 투자를 통

해 비교적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농업협력 분야는 먹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북에게서 더욱 절박한 요구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협력사업이 

풍부한 분야지만, 향후 한반도 전체 농업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다. 

남북농업협력 분야는, 우선은 북한의 식량 증산을 통해 북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점차로 북한 농업기반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남북농업 교역의 

여건을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은 1996년 국제연합(UN)에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취약한 

농업 생산 기반을 스스로 노출하였다. 당시 북한의 농업 실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붕괴의 여파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분야와 종자 등 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위축을 경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식량지원과, 

특히 남한의 비료 지원으로 식량 위기를 넘기고서 자체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북한이 내 놓은 생산력 증대 방안은 대략 다섯 가지로 대별

할 수 있고 그 중 핵심이 소위 4대 농업방침이라 할 수 있는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 ‘콩농사 방침’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작물의 최적 배치를 목적으

로 하는 농업구조개선, 자연재해로 파괴된 농업기반을 복구하는 생산기반 정비, 

협동농장의 자율경영을 확대하는 농업관리방식의 변화, 그리고 농기계,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공급능력의 증대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북한의 조건에

서 쉽게 가능한 여건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생산기반의 조성이나 영농자재의 공급은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영농자재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자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생산력 증대로 연결하기가 어려워진다. 북한은 원종단계에서 우량종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증산하고 또한 농사현장에 적기에 보급

해 낼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여기에는 영농자재가 필수적이다. 연관하여 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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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걸고 있는 두벌농사의 경우도 종자문제와 영농자재 문제가 걸려 있다. 이 방침이 

실현되자면 생육기간이 단축되는 앞그루 작물의 조생종 종자도 확보해야 하고 또 

앞그루 작물의 수확기간도 단축시켜야 하지만 농기계 부족으로 수확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농업협력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여러 열악한 조건에서 제기되고 출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진행한 농기계, 비닐박막, 종자 등 영농

자재의 직접적 지원이나 농촌 현대화 사업 등이 이러한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의 남북 농업협력 현황표는 북한의 현안을 식량증산과 기술개발, 영농생산 

기반 등으로 구분하여 남북협력사업   이 기여한 사례를 분류했다. 협동농장 수준 이

상을 단위로 하여 공동의 영농기반을 조성하거나 특정 작목을 투여한 경우, 그리고 

농업, 농촌 현대화에 접목한 경우는 따로 거점 협력으로 분류했다. 각 분류는 중첩

적이지만 협력 유형의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농업 교역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업이 참여한 몇몇의 사례를 포함했다.     

분 야 사업 내용

일반

식

량

생

산

⋅

기

술

개

발

⋅

영

농

기

반

∙ 직파 벼 재배 기술 시연 확대(섬김과 나눔. 2006- ): 평남 숙천군, 약전리, 평양 

순안구역 등 농장 1200ha 규모. 

∙ 벼 재배(통일농수산사업단. 2004- ): 고성군 삼일포(500ha) 및 개성 송도리 협동

농장(300ha)

∙ 벼 육모 및 채소재배(전라남도. 2005- ): 평안남도 대동군 비닐하우스 단지 

4,000평 조성

∙ 밤나무 단지(평화의 숲. 2006-): 고성군 금천리 140ha 규모.

∙ 과수단지(제천시. 2004- ): 삼일포 과수단지 3ha 규모.

∙ 양돈장: 평양 강남군 장교리 양돈장(농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500두 

규모), 평남 남포시 대대리(전라북도, 500두 규모), 평양돼지공장 개보수지원 및 

제주 흑돼지 사육동 추진(제주도. 100두) 

∙ 옥수수 종자 개발과 시범재배(국제옥수수재단. 2002): 수원 19호 종자와 수원 

19호의 북한 잡종 종자인 강냉이19호를 150,000ha 까지 보급

<표 Ⅳ-1> 남북농업협력 현황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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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사업 내용

일반

식

량

생

산

⋅

기

술

개

발

⋅

영

농

기

반

∙ 씨감자 증식 사업(월드비전. 2000- ): 농촌진흥성의 분무식 수경재배 기술 이전

으로 5개 씨감자 사업장 확보(평양농업과학원, 강도 대흥단, 평안북도 정주, 황해

남도 배천, 함경남도 함흥). 2007년에 총 규모 9,000평에 원종잔알 1,260만알 

생산 능력.

∙ 학술교류: 농업과학심포지엄. 씨감자에서 채소, 과수분야, 토양, 상토, 유전자원, 

벼 육묘, 감자가공, 농약 등 분야. 2008년 8차 회   의진행. 월드비전과 농촌진흥

청, 북의 농업과학원 참여.

∙ 기술교육계획(산림청. 2009.9): 유엔식량계획(FAO)와의 협력. 3년간 북한 전문

가들의 조림청정개발체계(CDM)관리능력 배양 교육 추진. 

∙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 공장 건설(전라남도. 2003-): 콤바인 50대, 경운기 100

대 지원.

∙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수리공장(전라북도, 2004) : 콤바인, 경운

기, 파종기, 이앙기 등. 

∙ 산림복구사업: 고성군 양묘장(평화의 숲. 3ha), 평화중화양묘장(민화협. 12ha), 

개풍군 양묘장(경기도. 9ha)

기

업

투

자

∙ 고성군 양돈장 개축 및 기술과 사료지원 (도드람 양돈조합. 2003-4) 

∙ 버섯류생산. 합영 (선봉. 백산실업. 2004), 

∙ 식품가공공장 설립. 합영 (평양 지역. 경평인터내셔날. 2004)

∙ 김치제조공장. 합작 (평양. 제이유네트워크. 2004)

∙ 표고버섯 재배⋅ 가공. 합작 (평양. 제일유통. 2004)

∙ 돈육 생산 50만 톤 규모를 목표로 투자 (평양. 하림. 2006)

∙ 인삼재배가공. 합영 (평양. 통일고려인삼. 2007)

∙ 개성공단식자재공급 합영 (개성. 두담. 2007)

∙ 특산물가공판매. 합영. (개성. 한국체인. 2007)

∙ 참깨재배가공. 합작 (평양. 독여로. 2008)

∙ 감자라면생산. 합작 (평양. G-한신. 2008)

거점

농촌

종합

개발

∙ 당곡리 협동농장 종합개발(경기도. 2006-2008): 식량(벼농사, 시설채소), 영농

기반(농기계지원, 농로포장, 농업용수개발, 곡물보관창고), 보건주거환경개선(인

민병원신축, 의약품 지원, 탁아소 중   학교 신출 유치원 소학교 보수, 마을 길 

포장 및 주택 보수)

∙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협력(경상남도. 2006- ): 벼농사, 시설채소, 통일딸기, 과수

원과 양묘장, 콩우유 공장, 소학교 개축, 주택 신축 등. 딸기모종의 국내 반입.

공동

영농

∙ 금강산 삼일포 지역과 개성의 송도리 협동농장 공동영농(통일농수산사업단. 

2004- ): 벼 재재, 밭작물, 이모작, 기계화, 양돈, 시설채소, 인삼재배, 과수 및 

양묘기반, 퇴비⋅액비 생산협력 등 종합 분야 공동영농

품목

접근

∙ 구빈리 협동농장 축산개발 지원사업(굿네이버스. 1998- ): 젖소 지원 및 우유생

산, 인공수정기술 전수. 현대식 양계 시설 신축 및 종란 약품, 설비 사료 공급. 

5만 톤 배합사료 생산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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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은 북의 농업 현실을 망라하고 있고 협력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협력사업이 

북한 농업 현안에 대한 총체적 대응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협력사업 단위의 상호 

연관성도 약하고 사업도 개별화 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 농업 협력사업에서도 종합

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경기도 남북농업협력 설계에서의 두 가지 고려 

경기도 농업 접근은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농업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

우 좋은 경험을 축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앙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트럭 

등 영농자재의 공급, 오대벼 등 남한의 우수 조생종 벼 품종의 보급과 생산을 통한 

증산과 이모작 기반의 조성, 농로포장과 농업용 지하수 개발, 도정공장과 곡물보관 

창고 등 농업기반 시설의 회복,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 김장채소 등 수익성 작물의 

재배를 통해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영진의 자율성을 고양하는 등 북한 

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기도의 북한 당곡리 지역 사업에 대해 북한의 관리들은 리 주민들과 직접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으며 당곡리 사업을 시범모델로 하여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53)고 한다. 그런 점에서 당곡리 모델은 향후에

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당곡리 사업에 

대한 현장의 호평과는 무관하게 2008년에 북한은 지자체 남북농업협력사업   의 중

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인근협동농장과의 소득

격차 문제, 개발과정에서의 부채 누적 문제, 해당 협동농장의 대남 의존도 심화에 

따른 불안감 등이 지적54)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력사업의 영역을 

협동농장 단위보다 더 키움으로서 협동 농장 간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고, 커진 

단위에 맞는 영농자재 생산 시스템을 자체로 보완하면서 단위의 자립 능력을 높여 

소득구조를 확보하는 대안모색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기도 농업 

53) 양현모 외(2009).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p.135.

54) 최대석 외(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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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설계에서는 새롭게 제기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향후 농업협력사업   을 설계함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하여 할 점은 북한

이 남북 당국자 간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표출하였다는 점이다.

남북은 2005년 8월 19일에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열어 농업 협력 문제

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남북 농업협력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시범농장을 조성하고 여기에 육묘시

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지원하자는 합의

가 있었다. 이 사업은 통일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인 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수

행하기도 했지만 협동농장을 단위로 한 공동사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의 경우

도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둘째로는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의 설치이다. 셋째로 우

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이다. 이 사업들은 농업 발전의 필수적 요소들이지만 

경쟁력 차원에서 협력을 주저해 오던 것이었는데 상호 신뢰가 깊어지면서 협의를 

진행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 합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넷째

로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 분야의 협력사업인데, 이 분야 역시 민간단

체나 기업에서 그간 간간히 다루어 왔던 분야로 정부 차원에서 규모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로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

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 것, 이를 위해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

씩의 양묘장을 조성하자는 합의이다. 경기도가 북과 협력하여 완성한 개풍군 양묘

장은 경기도가 독자로 추진한 것이지만 당국 사이에서 이해가 있었기에 좀 더 수월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는 북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

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상호 신뢰를 구축했고 또 협력사업의 파급효과

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대체해 온 셈이다. 

그러나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시설, 유전자원의 교환, 육종 등 기술 분야는 현재까

지도 큰 진척은 없다. 이 문제는 2007년 11월 16일의 총리회담과 뒤이어 개최된 

12월 15일의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거듭 검토되어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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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합의되기도 했지만 다시 미뤄졌다.

한편 남북은 2007년 11월에 있었던 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 2차 회의에서 축

산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 

톤, 사업기간 2년) 규모의 양돈 협력사업을 합의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진행해 오던 소규모 축산 사업의 경험을 당국 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축산 분야 사업을 남북의 교역 사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검역문제가 필수인데, 이 문제도 2007년 12월의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

원회 1차 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여기서 남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

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

비를 현대화하고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

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 축산분야 협력은 교역가능 수준에 오를 수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협력 논의에는 북의 구체적 요구가 담겨 

있기도 하고 각 사업에 대해 국내 기술력이 이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경기도 남북농

업협력에 반영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3. 경기도 남북농업협력의 설계: 거점지구 협력 방식과 종자개발 협력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경험, 남북 당국 간 합의과정에서 드러난 북의 필요와 

남북농업 협력사업의 과제 및 한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남북농업협력사업   은 성사 

가능성이 높은 중, 단기적 과제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먹는 문제라

는 북의 높은 요구와 더불어 농업 기술과 자재 분야에서 북에 통할 수 있는 남한의 

준비 정도가 이런 방향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농업협력은 남북이 상호 

합의한 것, 또는 상호 추진한 것들을 살펴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이속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결국 문제해결은 상호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것은 2010년 극단적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

고 개성공단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개성공단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

서도 남북관계를 관리할 적절한 상호 이익의 고리를 확보하는 것에 이견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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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북 농업협력도 위치 지어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점은 남북농업협력이 북의 대남 의존도를 

강화시키는 도구라는 식의 접근은 삼가자는 것이다. 북의 자생성 강화로 생산성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물량이 남북 교역의 기초가 되어 상호 이익이 증대되

는 설정이 한반도 농업의 그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농업협력 설계는 거점협력 방식과 종자개발 협력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농업의 현안에서 거점 협력 방식의 문제를 접근해 보자. 북한 농업 

문제의 핵심은 기초단위인 협동농장의 생산능력을 배가하는 문제이다. 여기서의 

문제의식은 자생성인데, 이 문제는 그간 단위 협동농장과의 관계로만 사업을 풀어 

온 남북농업협력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종자와 비료, 농자재 등 대부분이 지원을 

통해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에서 비료를 매년 반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생성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가 

차원의 비료공장 문제는 차처 하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축산업이 검토될 수 있다. 축산업의 성장을 통해 축분을 확보하고 

연관된 비료생산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북에서는 미생물 효소공장이 여

럿 있는데, 이를 개선하면서 축분과 연계하여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체계

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질 비료의 안정적 공급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목 체계를 확대시킬 수 있게 한다. 작목체계의 확대는 농업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리이다. 특히 시설 채소와 과수의 경우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 

노동력을 가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외에 특수작물의 경우도 농사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모두가 비료 공급과 연관관계이다. 물론 이런 정도의 구상은 구빈리 협동

농장과 당곡리 협동농장을 통합하는 방식위에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을 결합하면 

그림이 그려진다. 

협동농장 단위를 넘어서되 거점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 비닐박막 문제나 농기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한 관개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곡물창고와 미곡종합처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수송 문제도 걸린다. 이를 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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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전력 문제도 있다. 

그간 영농자재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 지차제가 협력하여 북에 비닐 박막이

나 농기계를 보급하거나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해결의 방향

을 찾기는 했다. 특히 농기계 공급은 북한 농업에 남한의 농기계가 갖는 적합성과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기회를 제공했고 북한 농민들에게 남한 농기계 선호도를 높

여주었다. 

농기계 공장을 만들고자 할 경우 금속공업의 뒷받침이나 설계와 금형 등에서 

남북합작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남의 지원으로 북이 자체로 건설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반도 농업은 체형이 다른 농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남북이 공히 동일한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수준의 단일성을 가져도 무방하다. 물론 단일 형에 대해 합의

해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앙기 사례가 있다. 이앙기는 밀식 

정도나 육묘 방식 차이로 인해 남북의 모델이 달랐고, 북은 남한 식 벼 재재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확인하고서야 남한 형 이앙기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여기서 북이 

남한 형 모델을 받아들이더라도 설계와 금형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계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면 기술 종속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결국 문제는  금속자원과 기계

공업이라는 국가 자원을 농업부문으로 이동시키려는 북의 의지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할 때 농기계 문제는 우선은 부품생산과 수리공장 쪽에 

주안점을 둘 수도 있다. 남한에서의 농기계 공급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므로 

거점 지구 수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거점지구 내에서는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갖추면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원활히 운영하자는 것이다. 부품 

생산에 필요한 밀링이나 선반류는 지방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남

북합작을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 비닐 막박이나 기타 농자재 등도 자체 생산 할 수 있는 수준의 중소형 

공장과 농업 생산단위 규모를 잡아가야 한다. 이런 영농 설비의 자생성은 규모의 

농업 경제를 필요로 하며 이는 거점 단위 운영에 적합한 방식이다. 농자재 문제를 

포함시킨다면 거점단위는 좀 더 키워야 한다. 

거점 개발 방식은 여러 개의 협동농장이 연계된 군 단위 수준의 지리적 범위를 

하나의 농업개발 단위로 묶는 방식이므로 전기나 용수, 도로 등 인프라 문제에서도 

상호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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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 협동농장 간, 작목 체계 간에 영농 자재의 공급과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한다면 자생력 문제와 농업 생산성 문제를 동

시에 풀어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증대는 잉여생산물을 축적하게 하고 

이는 북한의 시장과 연결하여 수익성을 제고시킨다.  수익구조가 다양하게 발생한

다면 거점단위의 재생산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 규모가 커지면 남북 간의 상업적 

교역도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이 종자개발 협력이다. 이 문제는 농업기술 문제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기술 문제는 광범위하다. 종자문제도 있지만 비닐하우스 육모, 수도

작의 적정한 재식 밀도와 시비량을 산출하는 문제, 병해충을 예견하고 방제활동을 

적기에 진행하는 문제, 밭농사의 생력화를 제고하기 위한 멀칭, 방수, 방제의 문제, 

토양개량 및 지역 증진의 문제 등도 모두 기술항목55)에 들어간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영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문제는 종자 개발이다. 종자 문제는 조생종과 같이 기후와 

토양에 맞는 종자의 선택 문제도 있고, 감자와 같이 원종자 생산 문제나 우량종자 

증식 채종포의 조성 문제도 있다. 냉장 보관시설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유전자

원의 교환과 같은 높은 기술이 필요한 협력 부분도 있다. 활용 가능한 경험은 씨감

자 원종자를 생산한 월드비전이다. 연구시설은 평양에 두고 해당 지역에 증식 채종

포를 두었다. 남북의 기술 인력이 공동으로 연구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이 모델과 

더불어 남북 당국이 합의한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시설, 유전자원의 교환, 육종 

등 시설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종자 문제에 대한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는 이 분야 사업이 농업 기술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중요

성으로 인해 높은 신뢰수준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거점 협력과 종자개발 협력의 추진은 남한의 지원 체계 정비를 필연적으로 요

구한다. 사업의 성격도 그러하거니와 그간 남북 농업 협력사업   을 진행해 온 각 지자

체와 민간단체, 기업 등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협력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경기도로

서는 농업 협력에 관한 한 상대적인 지도력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업의 성과에 따라 생산력이 높아지고 교역의 조건이 성숙되면서 실제 교

55) (사)통일농수산사업단(2009). �상생⋅공영의 남북농업협력 발전 방안 연구�,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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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성사되고 기업의 투자 아이템이 점차 형성되게 되면 향후 대북 농업협력지원 

체계도 점차 교역 중심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추가적으로 육로 통행 문제가 있는데, 거점 개발의 성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인력과 자재가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협력사업   에 활력을 돋우게 

된다. 그런 점에서 거점개발의 적지는 남북 접경지역과 가까워야 하며 황해남도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개성 이북을 상정해 본다면 이러한 입지는 

그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해주 개발을 감안할 때 배후 농업기지로서도 

물론이고, 납북협력 라인선상에서 농업협력지구라는 독립된 지위도 갖출 수가 있

다. 개성공단 개발사업 과정에서 노정되었듯이 이미 노동력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는 점에서 이 지역은 유휴노동력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 문제는 당장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북이 남북 농업협력의 경우, 

평양 주변을 선호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남북 농업 협력사업   

을 평양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 공급 체계에 위치지어 온 점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현황과 조건을 잘 살펴 사업 여건을 성숙시켜 가야 할 것이다.      

4. 사업 아이템

거점 농업 개발 설계에서 경기도는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도 

적지 않다.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이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당곡리 현대화를 둘러싼 남북의 긍정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인근 협동농장을 포괄하여 개발해 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적합한 분야가 축산이다. 남북 당국 간 합의 수준인 5천두 규모는 

어렵겠지만 적정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사업과 연관 지어 미생물 효소공장을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비료 문제 해결에 접근하게 함으로서 북으로 하여금 남측에 대한 비료 

의존 구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생산된 고기의 반입문제는 

검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축산 협력을 남측의 

육류 수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당장의 과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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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접근과 관련해서는 잠업도 고려될 수 있다. 잠업은 단위면적당 수입이 옥

수수의 3배로 환금성이 뛰어난 분야이다. 북한의 잠업은 1996년에 생산량이 777

톤에 이른 적이 있고, 한때는 전체 수출량의 10.1%(1967년)를 생사 수출로 벌어

들일 만큼 비중이 높았던 분야56)이다. 따라서 잠업자재를 지원하고 종자개량을 

추진한다면 수출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이 생사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라 할 것이다.

2~3개 협동농장을 접목하는 단계를 밟은 후에 종합개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종합 거점 개발 방식을 북과 처음부터 논의해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조건과 준비 정도를 따져야 한다. 가장 좋기로는 종합 개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농업협력단과 같은 협의기구를 꾸려 처음부터 북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단계별 

전략을 짜 들어가는 것이다. 단언할 수 없으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업을 

묶어 구체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논의

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어떤 식으로건 논의기구를 갖도록 북을 이끄

는 것은 필요하다. 거점 지구 개발 수요 농기계 수량을 추가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

센터를 우수한 시설로 개선하면서 최소한 농기계 부품공장을 지원 혹은 합작해 가

는 것, 그리고 장차로는 농기계 공장 건설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것, 보관시설, 미곡

처리장, 비닐박막 공장 등 관련 수요를 타산하여 시설 건설에 나서는 것 등이 의제

가 될 수 있다.  

경기도 협력 지구의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농업 교역의 문제는 사안별로 접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기도가 교역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적절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무난하다. 잠업의 경우, 계약 재배를 추진할 수 있다. 협력지구 

내 시설채소 생산으로 김치공장을 세우고 이를 수출상품화 하는 사업도 구상이 가

능할 것이다. 단일 사업이므로 유관 기업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경기

도는 필요한 여러 제도적 지원구조를 짜들어갈 수 있다. 시범 사업에 기업을 투입하

는 방식은 농업에서만 발굴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 다루게 될 설비 반출형 위탁가

공업의 경우처럼 일반적 사업 형식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로서는 행정지원을 중심

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6) 남성욱(2004).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한울,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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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협력사업   을 거점 개발로 이끈다고 할 때 입지를 황해남도로 이동시

키는 방안은 계속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개풍군 양묘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풍군의 양묘 및 조립 사업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어느 

정도의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마

련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가능성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갈 수 

있다. 여기서는 사업 지역을 황해남도로 이동시켜 내는 문제인 만큼 유관 사업 아이

템을 증대시키면서 가능성을 북쪽에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개풍군 양묘장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산림분야의 종자관리

센타를 건설하는 것이다. 종자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인 겨레의 숲이 중앙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평양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 사업 대상인 ‘평양 임목

종자관리센터’는 종자를 채취하고, 선별하고, 검사하고, 저온 보관하는 곳이다. 북

은 우량한 나무들이 있는 채종림에서 우수종자를 채취한다. 수림 종자의 경우는 

해마다 일정한 양이 수확되는 것이 아니고 4년 주기도 있는 만큼 종자를 채종하여 

보관하는 일이 중요하다. 긴 기간에 한번 채종하는 종자라면 잘 보관하고 선별을 

잘 해야 매해의 파종과 육묘, 그리고 조림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냉장시설이다. 이 사업은 현재 남북당국관계의 정체로 중지되어 있는데, 

원래 북이 요청했던 사업이라 성사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식은 북의 산림녹화 

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도 단위에도 종자관리센터를 두자는 것이다. 개풍군 양묘장

과 연동하여 황해남도에 종자관리센터를 두는 방안인 셈이다.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의 접근법은 말라리아 공동방역 장소인 북측 지역의 일부를 당곡리 

모델 적용지역으로 확장시켜 보는 구상이다. 말라리아 방역의 경우는 취약한 방역

체계나 의료체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농촌 현대화 사업이라는 틀에서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물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은 평양 근교의 당곡리와는 다를 것이

다. 벼농사와 같은 농업 생산력 증대로 가야겠지만 당장은 의료와 보건, 청정 농업

과 산림 관리 등으로 접근하면서 점차 농업 문제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북농업협력 분야의 핵심과제인 종자개량 사업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분야 사업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미 

북에 존재하고 있는 분야에 접목하여 연구시설을 지원하고 기술 인력을 교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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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장 시설을 확대시켜주는 방식이다. 북은 종자 분야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

며 우수한 종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다. 어떤 종자가 좋을 지는 북과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다른 하나는 당국 간 협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시설, 

유전자원의 교환, 육종 등 분야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설계해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2007년에 관련 시설을 착공하는 것으로까지 합의되어 있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기술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주도해 

들어간다면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따라서 먼저 종자개

발연구소와 같은 수준에서 합의를 해 나가면서 향후 사업을 선도해 가는 것은 향후 

경기도의 남북농업협력사업   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종자의 시험포 

재배나 생산기지를 경기도가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발전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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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특구

1. 평화경제 특구의 제안과 진행

다시 파주와 해주를 잇는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구상을 되짚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것은 우선 이 구상이 2006년 2월에 법안으로 제출된 바 있고, 그 후 

남북 관계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안으로 성안되는 등 지속적으로 공론

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이 구상을 놓고 북에서도 긍정적

인 검토를 했다는 점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이 구상

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2008년 18대 국회가 개회하자 다시 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다시 제출된 2008년 9월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개성공

단도 어려워지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 구상의 진실성은 의심받았다. 왜냐하면 이 

구상은 개성공단의 성공 위에서만 구체화될 수 있는 사안인데 반해 당시 개성공단

은 남북관계 경색에 의해 위축되고 있었고 정부와 여당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어떤 

해법도 내 놓지 못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구상은 ‘비핵⋅개방 3000’의 

설계 속에서 북의 핵 포기를 유인하는 경제 구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구상이 2009년 9월 하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접촉에서 

거론되면서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 졌다. 핵 포기의 유인책이기 보다는 북의 핵 

포기와 동시에 진행해 갈 수 있는 남북협력 사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측에서 다시 이 구상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성격은 분명해 졌다고 할 수 있다 

57). 결국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가 재개된다면 이 구상은 남북협력의 새로운 

확장을 의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래의 표는 당시 제기된 평화경제 특구의 운영 구상을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은 

57)�민족21� 특별취재팀은 당시의 남북접촉에서 북이 핵문제와 관련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을 상호 

진전시키는데 상호 노력한다” 는 수준으로 명기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했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사람은 

임태희 의원으로 그는 평화특구 법안을 낸 당사자이다. �민족21�, 2010년 1월호, pp.37~38. 남북정상회담 

건은 나중에 가서 협상자가 바뀌었고 북핵문제에 대해 보다 강한 의견이 북에 전해졌다고 알려졌지만 적어도 

첫 접촉의 의미에서 볼 때 경제특구가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갈 수 있다는 의미는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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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포함하여 남북에 걸쳐 있으며 독자적인 행정, 사법 체계를 갖는 자치구역으

로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一國兩制)를 구상하였다. 북의 신의주 경제 특구 구상과

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무리한 설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구분 내용 비고

기본방향 ∙ 최대의 자율과 책임, 투명성 -

운영체제
∙ 남북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혹은 한국인 행

정장관

∙ 일국양제 방식

∙ 외교⋅국방제외

경제체제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자치 -

위치 ∙ 자본주의 경제제도, 사유재산제 -

규모
∙ 중국의 푸동(1.6억 평)이나 싱가포르(1.8억 평)등 다

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적

∙ 개성, 파주, 김포, 강화 

일원

특징 ∙ 남북한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공동체 실험장 ∙ 복합형 경제특구

<표 Ⅳ-2> 통일경제 특구의 운영방향

자료: 손기웅 외(2009).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통일연구원, p.43.

이 특구 구상에 대해 북은, 해주 특구와 파주를 연결해 파주에 남북경제협력단

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북의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방안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

다. 북은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유럽에 실사단을 보내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

의 경제협력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북은 남의 이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 접근을 보였다58)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성사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북의 이해방식은 남쪽에서 생각하

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북은 평화경제 특구 문제를 당시 정부가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나 강원도의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 자유

지대’ 구상 혹은 철원 접경 지역 내 ‘평화산업단지’ 구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

았다고 보여 진다. 여기서 북은 이 문제를 DMZ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서해평화협

력특별지대 운영과 통합해서 보면서 이를 군사접경지구의 긴장완화가 전제될 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측과의 차이는 순서이다. 남측의 

경우는 경제문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개별 경제

58) �민족21�, 2009년 7월호,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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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가능한 반면에, 북은 군사보장 문제의 해결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사 문제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포함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문제의 성

사여부와 연계지어 보았다는 것59)이다. 

그렇다면 평화경제 특구는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가 해결된 연후에나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미 2007년 당시에 경제회담이 앞서 진행되면서 장성급 

회담을 압박하고 있었고, 결국 공동어로 문제에서 난제가 된 NLL 문제를 회피할 

방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남북은 2007년 12월 28일에서 29일 양일간 진행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해주항 개발과 해주공단 건설을 

위한 현지 방문과 조사, 한강하구 사업의 추진 등을 합의했고, 공동어로수역의 경우

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

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열어 공동어로구

역 운영 문제나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군사회담이 공동어로수역 내에 잠복된 NLL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

은, 이 문제를 평화체제 논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북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을 계속해서 내 놓았고 이 문제는 2009년을 지나면

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판단된다. 북이 평화체제 문제를 6자 회담 의제 속에서 동시

에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미국은 2009년 2월과 7월 그리고 11월 등 세 번에 

걸쳐 클린턴 국무장관의 언급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수용 가능 의사를 확인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평화경제 특구 문제의 논리가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 특구를 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59) �민족 21�의 취재에 따르면 2007년 11월 14일 남북 총리회담 환영만찬에 참석한 북측 인사는 “우리는 

과연 임기 말의 노무현 정부가 서해특별지대 설치를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서해평화혐력특별지대가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DMZ를 평화지대화 하는 구상도 실천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 인사가 말한 내용의 의미는 서해상 긴장완화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민족21�, 2009년 

7월호,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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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의 평화경제 특구 준비 

평화경제 특구 구상은 그 자체로 새로운 운영체계를 갖는 공간으로 제안되었지

만 현실적으로는 개성공단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의 근로

자가 출퇴근 하는 새로운 공단 체계는 개성공단이 마무리되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평화경제 특구는 개성공단의 2단계 건설 시기와 맞물려 개성공단의 배후지원 기지

이자 배후공단으로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기도로서는 이러한 구상

을 경기도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구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기능 시설 사업단지

출입/통관/

검역기능(CIQ)

∙ 입출국 심사시설

∙ 검역기능

∙ 이산가족 면회소

도라산역 CIQ

행정지원/

정보지원

∙ 대북교류협력관련 행정지원

∙ 관련정부기관 연락소

파주 문산 국제업무 및 

행정지원단지

산업분업에 의한 생산 

연계기능

∙ 개성공단 연계 남북경협산업단지

∙ IT소재, 중간재 제조장

파주 탄현

남북경협단지

(逆개성공단)

물류유통기능

∙ 물류센타

∙ 철도, 연계 환적시설

∙ 트럭터미널

파주 문산 물류유통단지

관광숙박교류기능
∙ 개성관광/DMZ 관광숙박시설

∙ 학술/기술교류인력 숙박시설
파주 문산 관광숙박단지

학술/기술교류기능
∙ 국제세미나장

∙ 무역/전산/회계/경영/공업경영연수원

파주, 문산 

국제업무 및 행정지원단지

<표 Ⅳ-3> 개성공단과 파주문산 연계 개발계획을 위한 필요시설 

 

자료: 최용환 외(2007).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지역 연계발전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125. 

이러한 구상 속에는 배후 기지로서의 물류 유통단지, 공동 경제 공간에 참여할 

인력들의 숙박단지, 행정 지원 단지에다 개성공단의 확장으로서의 남북경협공단이 

설계될 수 있다.  한편, 평화경제 특구는 남북 군사대치 공간인 비무장지대(DMZ)

를 평화의 공간으로 설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북도 이미 ‘평화지대화’라는 개념 

접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화공원, 평화⋅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공간 설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제평화기구나 환경기구를 DMZ 내로 유치하는 사업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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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있다. DMZ 내부의 지뢰 제거나 군사시설의 처리와 같은 현안도 다룰 

수 있다. 남북공유하천, 철도와 도로 등 교통시설 관리도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남북공동의 관리체계60)를 둘 수도 있다. 

평화경제 특구 구상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발전 계획과도 부합된

다. 경기도는 2012년까지 파주에 LCD 산업 클러스터 등 11개 산업단지를 조성하

고 여기에 70개 업체를 입주시키는 구상을 내 놓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교통 인프

라 구축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경제 특구의 기반조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다. 자체의 산업 인력과 대북 협력 인재의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통일대학 설립까지 

이어지면 경기도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는 대체로 갖추어지게 된다. 

이제 경기도로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평화경제 특구라는 국

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기여하면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천시와 같이 사업 상 연계

가 깊은 지방자치단체와도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발사업이 주민 간 갈등으로 나타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0) 이와 관련하여 ‘DMZ 관리청’도 제안된 바 있다. 최용환 외(2009). �북한 사회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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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설비 위탁형 임가공 산업을 통한 소규모 전용공단의 건설

소규모 전용공단은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구상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 전용공단의 경우 

투자규모가 적고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하며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이 적다는 장

점이 있다. 소규모 공단을 구상하는 경우 평양 인근 지역이 유리하다. 인프라 및 

노동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전용공단 구상의 경우 2007년 5월 통일연구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 한겨레신문이 주최가 된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가단과 북이 나누었던 협의 

내용들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당시 남측 참관단은 대안친선유리공장 인근 

지역의 유리 관련 산업단지 구상과 평양 지역의 경공업 협력단지를 놓고 북과 협의

를 벌였다.  

대안친선유리공장 인근지역에 남쪽의 유리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유리산업 협

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남북의 수요 지점을 명확히 맞추기는 어려웠다, 

대안친선 유리공장은 중국이 무상으로 제공해 준 기업으로 판유리를 생산하는데, 

제품 일부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북은 당시 열 반사 유리나 보온 유리 등을 

추가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산된 유리를 남쪽에도 수출하고 싶어 했

다. 그리고 인근에 병 유리 공장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었다. 당시 북은 대안친선 

유리공장의 틀을 고정시켜 놓고 남측이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하기를 원했다고 알

려졌다.61) 당시 자용차용 강압유리와 같은 고품질 유리 생산 가능성을 타진했던 

남측으로서는 북의 시설로는 이들 생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새로운 

시설을 남에서 북에 들이는 문제도 타당성이 낮다고 보았다.  

평양인근 지역에 섬유나 의류, 신발 협력단지를 남북경협 전용공단의 방식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2007년 당시에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북이 

공개한 두 개의 공장 - 류원 신발공장과 봉화 피복공장 - 은 설비나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류원 신발공장의 경우 대만제 사출기를 갖춰 놓고 있어 

설비가 비교적 최신으로 평가받았지만 최종 완성공정인 제화라인이 1개 밖에 구비

61) 2007년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가단과 친선유리공장 지배인과의 대화는 수출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에 맞닿

아 있다. �한겨레�, 2007년 5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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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아 설비부족 상태에 처해 있었다. 반면에 봉화 피복공장은 남쪽에서 

반출한 기계에 기초하여 남쪽이 보낸 작업 지시서에 따라 물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

는데, 전형적인 위탁가공공장이었다. 의류 분야에서는 북한 근로자의 기술력이 남

쪽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북신발가공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남쪽에서, 금형 제작을 중국 수준의 단가로 구비할 수 있다면 가격을 1/3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을 내 놓았고 북은 남측이 설비를 제공한다면 관련 금형을 

북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62) 북의 노동력 뿐 아니라 저렴한 단가의 

기술 인력의 결합 가능성을 보였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남북경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성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 점에서 합작투자로 구성되는 소규모 전용공단을 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용공단 또는 특구의 개념을 확장해서 남쪽에 반출된 설

비에 기초해서 위탁가공을 수행하는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구역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북의 기술력에 기초한 경쟁력 있는 품목 선정이 가능해 북한 내의 

수출 산업도 육성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 간 협력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구역은 경기도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한 연구63)는 경기

도 지역의 제조업 관련 유휴설비를 약 9조 2천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서 

유휴설비는 가동률을 기준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라는 측면보다는 북으

로의 설비 이전을 통해 가동률을 확보하는 측면이 강하다. 반출 가능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전용공단 문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수요 창출 문제이다. 유휴 설비의 의미가 가동률 하락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면, 그것은 국내 수요의 한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동률 하락이 

단지 인건비 문제라면 북으로의 설비이전은  활로를 찾게 되겠지만 수요 문제까지 

겹쳐 있는 문제라면 향후 판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단지의 구상이 현실화되자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무

엇보다도 관련 설비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유휴설비의 경우 고정분이

62) �한겨레�, 2007년 5월 16일자.

63) 최용환 외(2009).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 추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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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산업 동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DB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북과 위탁가공 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북측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 설명회와 같은 형식이 적절하다. 남북 상호

간에 설비 현황에 대한 정보와 북의 수요가 파악된다는 것은 사업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설비의 이전과 관련한 협력사업   의 형식을 정리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로서는 이 단계에서 지원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문 안내자를 두는 수준을 고려할 수도 있고 ‘대북경협추진센

터’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의 경우 기업에서도 인력

을 내어 함께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금융 및 세제 지원의 경우는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좋은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한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단지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구체

적 실적을 내는 사업 전형의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미 지적했듯이 수요 문제

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공단 추진 구조로 진입해가는 것이 난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문제는 2007년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남측기업인과 북의 기업 사

이에 있었던 협의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 것인데. 북은 당시에도 책임 있는 투자와 

설비, 생산 계획을 원했다. 따라서 가능성만을 놓고 부지를 설정하는 등의 진행은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소재 기업들의 남북경협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는 가에 사업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차원의 본격적 경협 사업의 추진과 연관하여 도내 대북 경제협력 

우수 기업인을 발굴하고 세심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은 늘 중요하다. 특히 신의주

나 라선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남북경협을 개척하는 기업인의 경우, 향후 남북경협

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대북 경제협력 방향100

제5절 신재생 에너지 접근

1. 남북 신재생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남북협력사업의 주요 모델로 떠오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우선 북이 이 사업에 관심이 높고 상당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점은 신재생 에너지 협력사업이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지원 차원을 넘어 수익성 협력사업   의 기반으로도 작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실제 북은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상당부분 

축적해 온 것64)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풍력에서 보여 진다. 북은 

그간 130개 지역을 선정, 바람세기 분포를 조사해 왔고 그 결과 약 18% 지점에서 

초당 4.5m 이상 바람 분포를 확인한 바 있다. 이 규모는 총 4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은 그동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50W급과 1KW급 풍력 발전기

를 1,000여개 설치해 왔고. 국제 NGO의 지원까지 포함하여 2006년 기준으로 

총 5,000KW의 풍력 발전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의 풍력 에너지 개발의 경우,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도 남북협

력사업이 접근하기 유리한 환경이다. 북의 풍력 에너지 개발사업 단위는 평양새기

술경제정보센터(PIINTEC)로, 이 단체는 2006년 1월에 세계에너지네트워크

(GNESD)에 가입했다. 북은 2009년 12월에는 세계풍력협회, 독일교회개발공사, 

중국풍력에너지설비협회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스위스 

NGO  캄푸스 퓌어 크리스투스(Campus fur Chritus)는 황해북도에 풍력발전기 

300w 급 1기와 2kw 급 2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북은 그 외에도 태양열, 바이오매스(biomass)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

업도 추진해 왔다. 2009년 12월에 <조선신보>는 북이 다목적 태양열 온실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06년에는 평양시 광복거리 내 50세대에 태양열 

난방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2003년에 

64) 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에 대해서는 �민족 21� 2010년 2월호에 실린 ‘Special Report 북의 신재생 

에너지’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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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력포구역 류현협동농장이 메탄가스를 사용해 난방연료를 조달하고 있다는 

평양방송의 보도로 그 실상이 알려졌다, 룡산 협동농장에서도 700여 세대가 메탄

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음도 보도된 바 있다. 그 외에 북은 평균 44KW급의 소수

력 발전기 6,600여개를 가동 중에 있다.  

남북 에너지 협력 문제에서 신재생 에너지 접근은 두 가지 점에서 미래지향성

을 가진다. 우선 첫째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반

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스웨

덴이 이미 2006년에  탈석유를 선언하고, 원자력도 제외한 기초에서 신재생 에너

지를 통해 15년 내에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풍력 산업을 선도해 

왔던 독일의 경우도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00년의 60% 수준으로 줄이면

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0% 늘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2009년 1월에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 독립과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긍정성을 확인하였다.  

국내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구상은 확장 일로에 있다. 2010년  10월 

13일에 열린 제9차 녹생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태양력과 풍력을 제2의 반도체산업과 조선 산업으로 

각각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태양전지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며 태양광 장비와 풍력 부품 등 

8대 소재.장비 개발과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 분야에도 

3조원을 지원한다는 구상65) 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9년 1월 13일에 정부가 

내 놓은 신 성장 동력의 발굴과 비전 및 발전전략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정부는 2013년까지 세계 태양광 시장의 10%와 수소전지연료 시장의 5%를 점하

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당시에 정부는 국내 화석 에너지 소비율 

83%를, 61%로 줄이면서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11% 수준으로 확대

한다는 구상도 내 놓았었다. 그 계획대로라면 현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총량 

80MW는 2030년에 가서 3,200MW 수준이 되는 셈66)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한반도 차원에서는 평화적 의미도 내포한다. 단적으로 북의 

65) �연합뉴스�, 2010년 10월 13일.

66) 이상훈 외(2009).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경기개발연구원,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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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의 한 원인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원자로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의 핵 폐기 대가로서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발상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 사항이었다. 그리고 이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 지역 

신포에 경수로 건설이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경수로조차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을 

대체할 대안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있기도 하다. 2007년 2월 독일 녹생당의 한스 

오셉 펠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경수로 2기의 총 용량은 2GW이고 1년간 생산총량

은 14TW(1TW는 1조 와트)로 이는 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규모와 맞출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는 77억 유로 비용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원전을 대체하자고 제

안67)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평화의 에너지가 되려면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아래의 표는 한반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메스
지열

해양

(조력/조류)
총계

육상 해상

870,977

(50.0)

585,315

(33.4)

12,338

(0.7)

22,021

(1.3)

20,867

(1.2)

2,325

(0.1)

233,793

(13.4)

2,847

(0.2)

1,750,933

(100)

<표 Ⅳ-4> 한반도의 재생에너지 전체 잠재량
(단위: 천 TOE, %)

주: 1) 기술적 잠재량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최종 에너지양을 나타낸 값으로 기기의 시

스템 효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2)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의 기술수준인 태양광 변환효율 15%를 적용함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09). �신 성장모델의 모색, 태양광 클러스트�, VIP Report 통권 368호(5월 7일. 

p.7.에서 재인용.

이 표는 한반도 전제 활용 가능한 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1,750,933천TOE(석

유환산톤)으로 보며 그 증에 태양광이 5,85,315천 TOE로 전체 33.4%를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규모는 신재생 에너지가 핵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평화 에너지로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67) �민족21�, 2010년 2월호, p.168. 그 외에도 시민단체인 ‘에너지 전환’의 이필렬 교수가 2005년에 학술회의

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경수로 건설비를 최대 7조원으로 잡고 절반씩을 각각 태양열발전(1KW/800만원)과 

풍력발전(1KW/15억원)에 투입하면 각각 70만KW와 350만 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420만 

KW로 원자력 발전소 1,5개와 맞먹는 전력량”이라고 분석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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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재생 에너지 협력사업   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문제를 신성장동력의 관점에서 접근68)하고 있다. 이 연구

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신규 보급률은 2009년 이전의 4년간 5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신 성장산업이다. 학자들이 태양광 분야의 높은 시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고려한 때문이다. 태양광 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한국은 83 수준이다. 높은 기술수준이며 또한 대부분 국산 기

술력이다.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 산업을 남북경협 모델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이유

는 이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부분과 노동집약적인 부분의 합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북협력의 일차적 고려점은 북의 저임 노동력이다. 

태양광 사업이 남북경협의 형식으로 제안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협력사업   

이 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에서 남북협력의 상호 긍정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참고로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신

재생 에너지 문제에 접근한 남북협력사업   으로는 부산경남우리민족이 추진한 

500kw급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가 있다.  

2. 신재생 에너지 남북협력과 경기도의 접근 

1)    소규모 협력형 모델

신재생 에너지의 남북 협력을 구상하면서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은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한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소나 스위스 NGO 캄

푸스 퓌어 크리스투스(Campus fur Chritus)의 풍력 발전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접근은 협력사업   의 발전 가능성에 비추어 단편적이다. 

새로운 모델을 검토하면서 먼저, 남북 협력사업   을 통해 북측 지역에 건설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남쪽에서 구매하는 구상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에너지 교역 모델에서 북에서 남으로 오는 송전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8) 현대경제연구원(2009). �신 성장모델의 모색, 태양광 클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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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원거리 지역에서 적용되었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모델에서도 약

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델에 대한 연구69)는 신장이나 내몽고처럼  중국 

내 원거리 지방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한 

데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대상 지역이 송전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라는 점이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의 차이점이지만, 풍

력, 태양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중앙 송전 방식이 아니라 고립된 소지역의 

자체 에너지 생산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

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 운영에서 풍력이나 태양력 하나만이 아니라 

복합형이 경제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현지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지 주민들의 에너지 소요

는 주로 음식과 약품 냉장, 집안 조명, 성인과 아동을 위한 저녁 수업, 양수기와 

같이 지역의 경제개발을 보조하기 위한 소형전동기 사용 등이었다. 주민의 입장에

서 전력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면 신재생 에너

지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구매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서, 북의 경우는 세금으로 정산되고 있다는 점

에서 접근 못할 일은 아니다. 여기서는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의 의미가 포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정부나 지방 행정주체와 경기도의 협력에서 정부 보조금 

수준은 경기도가 감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사용료

의 일부는 역시 보전되어야 한다. 

사용료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다루어 볼 또 하나의 접근은 탄소배출권 확보이

다. 이는 북의 석탄 사용량을 줄여주면서 확보되는 권리를 남측이 가지는 것으로 

비용보전의 유력한 대체수단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북의 에너지 기술력과 관심을 고려할 때, 자재 제공은 남에서 맡고 남북이 함께 

설치하며 관리는 전적으로 북이 밭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방식을 고려하면서 

국제협력도 모색될 수 있다. 이미 유엔개발계획(UNDP)가 2010년 2월부터 북한

에 풍력과 태양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부분에 관심을 두고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69) Aiming Zhou⋅ John Byrne, " Renewable Energy for Rural Sustainability: Lesson from China,"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Vol. 22, No. 2 April 2002,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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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의 계획에는 시설의 설치 뿐 아니라 기술의 전수나 북의 에너지 전문가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일종의 부가된 조건인데, 성사된다면 더욱 

발전적이다. 국제협력이 수반된다면 비용 보전도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풍력과 태양력을 통한 전력 생산도 충분한 검토대상이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접근하되 축분을 중심으로 활용해 가는 것이 적합

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경기도의 주력 협력사업   인 농업협력과의 연관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경기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생에서 축분의 효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연구70)되어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곡분, 감자류 등 전분질 계, 사탕수수 등 당질 계, 초분, 

임목, 볏짚, 왕겨 등 셀룰로오스 계, 종이, 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그리고 

가축의 분뇨, 사체와 미생물의 균체 등 단백질 계 자원에서 생산되는데, 축분, 그 

중에서도 돈분(豚糞)의 효율성이 높다. 1,000마리의 돼지를 상정할 경우 

267KWh의 전력이 생산가능하며 이는 14개의 상용 히터를 가동하는 수준71)이다, 

관련 플랜트의 경우도 돼지 1,000두를 기준으로 설치비는 1억 5천만 원 수준이며, 

돼지 1,000두의 구입비 3억원과 돈사 설비 4,300만원을 합쳐 5억 원 정도라는 

판단이다. 

경기도의 경우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 수준에 달할 만큼 축산업이 밀집해 있어, 경기도 자체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필요성은 높은 편이다. 경기도로서는 자체로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북과

의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국제협력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1990년에 설치된 지구환경지구

(GEF)는 환경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금은 UN의 기후변화협약

(UNFCCC. 1992년 체결)의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체결)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고 있다. 교토 의정서에서

70) 이한희(2007).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8월 27일, pp.17~18.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71) 60kg 돼지가 하루 8.6kg의 분뇨를 내고 해당 분뇨에서 배출되는 COD(바이오가스의 연료)를 6.6%로 상정

했다. COD 1kg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는 약 0.54㎥로 보았으며 1㎥의 바이오 가스는 0.87KWh의 전력량

을 생산한다. 이한희(2007).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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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진국의 對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 등록하면 온실가스 감축분

을 의무감축 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GEF 기금으로 교토 의정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해당국가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해야 하고, 프로젝트에 시행

주체로 가입해야 하는데 남북이 모두 해당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1994년에 GEF에 가입했고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도 비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신재생 에너지 증진”의 명목으로 GEF의 실행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교토의정서 상 첫 번째 대상기간인 2008-2012년까지는 개도

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지만 2013년에 시행되는 2단계에

서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해야 하는 남한의 조건과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의 처지를 연계하는 방

안을 찾고 이를 국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구상이 필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자유무

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북에 일부 이전시키면서 바

이오 가스로 생산되는 전력은 북에 주고 육류를 배분하는 방안72)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남북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북의 돼

지사육 협동농장 전체가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제식

량농업기구(FAO)가 2003년 기준으로 추산한 북의 돼지 수량은 540만두 수준이

며 협동농장에서 키우고 있다.  

  

2)    산업 협력형 모델

남북 에너지 협력을 규모 있게 설계하자면 산업 협력적 접근이 유력하다. 여기

서는 태양광 클러스터 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다. 태양광 산업 클러스트 모델은 

아래의 설계 구상에서 잘 보여 진다. 

72) 이한희(2007). “바이오가스와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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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남북한공통

부문 기술집약 부문 노동집약 부문 공통 부문

제품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공장설치

비교우위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술력 활용

중국보다 저렴한 

인건비 활용
DMZ 또는

남북접경지역에 세계최대 

태양전지공장

(또는 발전소)설립생산요소 자본, 기술제공 노동, 부지 제공

<표 Ⅳ-5> 남북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모델

현대경제연구원(2009). �신 성장모델의 모색, 태양광 클러스트�, p.8.

태양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8년 기준으로 태양광 시스템 설치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 4위를 점한 것7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클러스터 모델

에서 경기도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기도의 

산업적 잠재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4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IT 제조업체수는, 정

보통신기기를 놓고 볼 때 전국 대비 42.31%를 점할 정도로 집적도가 높다.74)

경기도 내 태양광 직접 사업체는 2009년 기준으로 385개이다. 이는 적지 않은 

수이지만 특별히 많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도의 태양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

은 이러한 수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태양광 산업은 기술적으로는 

태양전지용 실리콘 생산, 웨이퍼 생산, 태양전지 생산, 태양전지 모듈 생산 및 태양

광 PCS 등의 B.O.S(balance of system) 등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어서 유관 

기업의 소재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웨이퍼 방식의 태양전지는 

반도체 방식과 유사하며, 박막 비정질 태양전지는 TFT-LCD 공정과 유사하다. 

따라서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정밀기기, 기계 등 경기도의 점유율이 높은 유관 산

업의 연계를 높여 사업적 집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경기도의 강점75)이라

는 것이다. 실제 남북태양광 클러스트 모델의 경우도 반도체 기술력을 그 중심에 

놓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이 경기도가 접근하기 쉬운 남북접경지대에 설치하는 구상

73) 이상훈 외(2009).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p.68. 

74) 김군수 외(2006). �경기도와 산동성간 IT산업 협력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p.5. 

75) 이상훈 외(2009).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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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품목만 다를 뿐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

이라는 전형적인 산업 협력 모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로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평화경제특구 구상 

속에서 이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 전용공단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전자가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 

모두 경기도가 자체의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3) 경기도 자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토대의 구축

남북협력사업 가능성을 포함하여 경기도 자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신재

생 에너지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체의 기술력과 관련 기업, 재원 등을 확보하

자는 것이다.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높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아래의 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창출해 낼 고용효과를 잘 

보여준다.

화력 풍력 바이오 태양광

0.3명 3.6명 13.5명 27.3명

<표 Ⅳ-6> 신재생 에너지의 고용창출효과(1Mw 생산 시)

자료: 신성장동력포럼(2008); 현대경제연구원(2009). �신 성장모델의 모색, 태양광 클러스트�, p.7.에서 인

용.

주: 1) 1Mw는 평상시 전략 사용량을 기준으로 3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2) 한국, 미국, EU평균

국가적 과제이자 지방 정부 최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분야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야이다.  경기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해

서 검토할 수 있는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과 노력76)이다. 

캘리포니아의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1.0%, 2007년 11.8%, 2008년 10.6%이다.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지열이 

4.5%, 바이오매스가 2.1%, 소형수력이 1.4%, 풍력이 2.5%, 태양에너지가 0.2% 

76) 이 사례는 김혜정(2009). “캘리포니아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포스코청암재단, �2008-2009  NGO 

Fellowship 연구보고서�, pp.34~44.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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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비율은 2020년에는 33%로 확대되도록 정책이 확정되어 있다. 캘리포니

아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정책을 통해 2009년 기준으로 35년간 1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내에서 1인당 전기 소비량이 가장 적은 주로 기록되

었다. 

캘리포니아는 1943년에 주내 대도시인 로스엔젤레스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스

모그 오염 사태에 대한 자각 에서 출발하여 자동차 대기가스 문제에 주로 접목했지

만, 점차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고조시켜왔다. 캘리포니아의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태양 에너지 개발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와 설치 보조금 지급 정책

(1976)이 주효했다. 그리고 재생 가능한 전력구입 소비자 리베이트를 KWh당 1.5

센트 제공(1999)했고, 전력회사로 하여금 재생가능 에너지로부터 20%의 전력을 

구입하도록 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도입(2002)했다, 태양전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집과 빌딩의 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법 통과(2006)

도 이어졌다. 버클리시의 경우, 건물주들이 태양지붕을 설치할 경우 투자한 비용을 

세금에 부과해 20년에 걸쳐 갚도록 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이 비용은 부동산 

세금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전력 절약으로 인해 얻는 비용보다 적다는 것이 확인되

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우는 태양광 설치를 위해 10년간 매년 250만 달러

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캘리포니아가 내 걸고 있는 ‘100만 가구 

태양지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캘리포니아는 ‘Go Solar Campaign’을 걸고 목표

량 3,000메가와트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외의 풍력 발전 분야도 성장이 빠른 편이다. 세계풍력협회는 2008년 

기준으로, 그간 1위를 독주해 온 독일을 따라잡고 미국이 세계 1위의 풍력 발전 

국가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의 노력이 주효했다. 캘리포니아

의 풍력 개발은 택사스주와 오하이오와 주에 이은 세 번째다. 미국의 풍력 에너지 

효율성은 1993년 1KW 당 약 7.5센트에서 2009년에는 3.5센트 수준으로 떨어지

면서 석탄이나 핵 발전과 비교해서도 가격경쟁이 가능한 수준에 올랐다는 분석이

다. 주 정부는 대형 발전에서는 물론이고 10kw나 그 이하 규모의 풍력 발전을 

송전망과 연결하는 것에도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 정책이 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캘리포

니아 주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의 5배, 인도의 12배에 달한다. 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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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도 아직 미국 자동차 문화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고속전철을 도입하려는 것도 캘리포니아 신재생에너지 정책

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주 정부에 비해 그 권한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준의 정책은 조금 먼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모색하

고자 한다면 충분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7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신재생 에너지는 전체 

소비량의 3.01% 수준이다. 신재생 에너지 자원별로 구분해 보면 폐가스, 산업폐기

물, 폐목재 등을 활용한 폐기물 부분이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수력과 바이오가 잇는다. 청정에너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측면은 여전히 관심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파주 시설공단, 안성시 국제축산, 

이천시 모전단지, 수원시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지역에서는 가축 분뇨 바이오 시

설이 가동 중이다. 바이오매스의 시범사업으로 이해된다. 이 분야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와 여력이 있어 보인다. 태양광의 경우는 추정된 부존 잠재

량은 9.7% 수준이지만 가용 잠재량이 15.4%를 차지77)하고 있어 가능성이 무척 

크다 할 것이다. 

경기도로서는 캘리포니아와 협력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협력사업   을 

남북협력에 연계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의 민간단체를 끌어 들일 수도 있다. 

참고로 샌프란시스코에 적을 두고 있는 노틸러스의 경우, 이미 1997년부터 2003

년 사이에 북과 풍력발전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77) 이상훈 외(2009).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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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여전히 어렵다. 정치, 군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남북관계

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남북의 협력과 동북아

의 평화를 요구한다. 국민은 인도주의라는 가치가 남북관계에서 계속 지켜지기를 

희망하고 상호 도움이 되는 남북협력 모델이 왜 없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모색하게 하는 힘이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역지사지이다. 이번 연구가 북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이해로 다가가고, 여기에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의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 접근하는 남북경제협력은 대략 8가지로 제안되고 

있다. 농업개발, 에너지 협력, 인프라개발, 산업협력, 수출산업 활성화, 자원공동개

발, 인력개발, 경제특구 및 산업 단지 조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북의 경제

발전 전략에서 ‘실리’적 요소를 찾아 추구하는 것이다. 북의 경제 노선은 국방공업

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전략이지만 부족의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

게 한다. 따라서 북의 전략은 모순을 담지하고 있다. 결국 이 부족의 경제 속에서 

현장의 경제일군들이 ‘실리’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실적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의 

주요 요소로 확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남한의 역할이다. 

경기도와 같은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중앙정부의 예외적 요소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지향 속에서 많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설계는 지방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끌어내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와 더불어 국가발전의 미래를 꾸려나가도록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중에서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설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희망 경기 2014’를 설계하면서 "이 계획

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통일국가로 이끌 방향키가 될 것“이라고 언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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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의 설계는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했다. 이 네 가지 

사업에는 경제협력의 8가지 제안 방향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남북농

업협력은 그간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   의 백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점지구 협력 

방식과 종자개발 협력을 구상했다. 거점지구 협력에서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축으

로 축산사업을 통한 비료체계 확보와 농기계 부품공장을 포인트로 삼았다. 이 체계

를 통해 작목체계의 확대, 잉여생산물 증대 및 남북교역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거점 지역을 황해도로 인도하기 위해 개풍군 지역에 ‘임목종자관리센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 당곡리 모델을 경기도의 말라리아 방역 지역으로 확장하

는 구상도 살폈다. 종자의 연구와 개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합의를 해 놓고도 

지체한 종자개발 기관의 설치를 경기도가 나서서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

한 사업들을 통해 북한 농업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대북농업협력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평화경제 특구의 구상에서는 실행 가능성에 주목했고 경기도 독자적인 

‘희망 경기 2014’와의 연관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지구, 

통일대학, DMZ 평화공원화 구상이 모두 현실로 전환될 수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

의 물류와 산업, 행정과 관광 및 편의시설과 더불어 이들 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체계

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가 미래 전략과 연동해서 경기도의 가치를 높이는 설계이

다. 

셋째로 설계한 설비 반출형 위탁 가공 산업 단지 구상은 경기도 차원의 남북경

협 모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경험과 아이디어를 검토하였다. 기업이 참여하

는 남북 경제협력 모델인 만큼 경제성이 핵심이었고, 그것은 수요 문제로 제기되었

다. 반출되는 유휴설비가 가동률과 관련이 있는 만큼, 남에서는 판로문제가 있었고, 

북에서는 노동력 가동이라는 차원에서 작업 물량의 확보문제가 관심이었다. 따라서 

부지 설정으로 논의를 띄우기 보다는 수요조사가 먼저였다. 의류나 신발, 섬유 등 

북의 기술력이 보장되는 분야에서 경협을 시도할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농업협력사업   이나 신재생 에너지 협력사업    등 경기도의 남북협력 모델 속에 참여할 

해당 기업을 발굴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납북

협력사업   의 제반 모델과 깊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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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남북협력사업   은 현실 문제로서 또는 미래 모델로서 

설계했다. 현실 문제라 함은 북의 관심과 연구 기술력의 축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또 국내에서도 신 성장 동력으로 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여기서의 미래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성으로 접근되어 있다, 세계적 

추세라는 얘기다. 또한 북의 핵무기 폐기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 사업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 연구진에서 제안한 태양광 클러스터 사업과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검토했다. 태양광 클러스터 모델은 평화경제특구 구상

과 맞닿아 있어 경기도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남북협력사업   이 더디더라도 경기도 

자체의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추진해야 할 일로 보았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도 경기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다. 그런 점에서 캘리포니아는 챙겨보아도 좋은 사례이다. 두 번째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모델은 경기도에게 맞춤한 사업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내 해당 자원

도 풍부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우리 스스로도 대응해야 하는 문제인데다가 국제기구

를 통해 일정 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그리고 이미 설계해 

둔 경기도 농업 협력사업   의 축분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는다

는 점도 사업 접근성을 높인다. 

제기된 사업들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접근으로

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추진체계를 계통화해야 한다. 

각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적절한 대북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경기도는 제2행

정부지사와 기획행정실의 남북관계 담당관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행정 지원구

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있다. 여기에 사업의 전문성을 가미하여 농업 

분야, 산업 분야, 기술 분야 등 가용 가능한 경기도 차원의 협의구조를 설치할 필요

가 있다. 이들 각 분야에는 대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 인사도 연계되

어 있어야 한다.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사업은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서만이 

아니라 구상하고 설계하고 북과 협의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지혜를 모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각의 체계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면서 경기도 대북 사업의 미래

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며 특히 국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 자체로 사업 전체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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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인도지원 분야는 전액의 지원금으로 편성이 가능하겠지만 큰 규모의 사업

에서는 공동 펀드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경기도

의 지급 보증을 통해 민간 가용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신용 리스크를 우려하

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이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도 지자체에 할당될 

만큼 여유롭지 않다. 중앙정부의 재원은 국책 사업 여부와 연관되어 다루는 부분이

기 때문에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업의 특성에 맞게 해당 단체와 

조합의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기금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기금으로는 환경기금이 유력한데, 지구환경기구(GEF)의 시행주체가 되

어 있는 국제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재원의 저변을 

넓히기에 적당한 사업이다. 

셋째, 대북정책이라는 틀을 넘어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관계를 확장해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확장을 대북정책의 공간 확대로만 

접근할 경우 지방정부의 입장이 협소해진다. 도의 발전 문제는 해당 도의 문제이기

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환경문제와는 전혀 

다른 군사⋅안보 요소가 원인이 되어 발전이 정체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접경지역 문제를 다루어가도록 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측면과 경기도의 

발전에 동시에 접근한 대표적 사례가 평화경제 특구 구상이다. 경기도로서는 통일

부를 포함하여 접경지구 발전에 관련이 있는 해당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정책을 

협의함으로서 향후 남북관계 변화의 여러 지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정책 결정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도지사의 

주요 네트워크 속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북은 직급이 정보 접근과 정책 

결정을 좌우한다. 북에서 도 단위 책임자의 지위는 낮지 않으며 중앙 단위의 상위자

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남북관계도 격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광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이는 필요한 문제이다.  직접적 남북 

협의관계 수준을 높여가면서, 다른 계통에서 북의 책임자와 닿아 있는 파트너십도 

연계해 가야 한다.  관련하여 국내 인사는 물론이고 해외 인사 중에 북과 정책 차원

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 접경지역을 포함한 서해안 개발이 경기도의 

주요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국 인사는 빠질 수 없는 구성이다. 향후의 북중관

계를 고려할 때 더욱 필요하다. 인맥이 교유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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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차지하는 위상을 놓고 볼 때 남한의 통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북정책만을 다

루는 직책이나 인사는 없으며 늘 다양한 직책에 종사하는 사람이 북과 관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유의 장소나 형식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의 제언을 덧붙인다. 경기도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남북관계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동족에 대한 한국

의 관심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민들에게 남북교류 협력사업   의 목표와 성과를 잘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는 실적에 비해 평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해가 있었고 소통이 부족했다. 도민의 평가는 사업 의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

다. 늘 도민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 사업의 성공 비결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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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cen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economic 

power-state of construction of the external routes and strategies 

expressed in the 'new stage of industrialization' strategy can be called. 

Since the 1980s, the economic regulator of the deterioration of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recession of the 2000s had gone in. 'Seongunsidae' 

provisions in the new environment facing a 2nd propeller that 

industrialization can be seen. 

Contemporary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North Korea would receive a deep influence from the relationship is the 

fact that everyone knows it.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the U.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s abandonment of the normalization of U.S. 

relations with North Korea's economic powers will be met only when 

the road construction is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the objective that 

can be built. In addition, North Korea's economic power-state not be put 

off construction of a North-South Korean relations can not explain.  

Today's North Korea's economic theory and policy direction, such 

as the economic power-state of the development program will be 

preceded by an overall understanding. In addition, the two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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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rontation' and 'edge' off in terms of 'balance' and 'shared prosperit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in terms of what our society need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North Korea and the diagnosis, 

their policy direction is an analysi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North Korea toge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n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rol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southern 

localities are showing aggressivenes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Korea, Gyeonggi-dimensional review and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Considering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South 

Economic Cooperation with approximately eight kinds have been 

proposed. Agricultural development, energy,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dustrial cooperation, export industries, resources, joint 

develop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it is a special economic zone 

and industrial complex. These challenge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orth 'practical' is to seek ever to find the element. 

Route north of the defense industry and light industry economy.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simultaneously, but the lack of 

efficient 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is difficult. Therefore, the 

contradiction of the North strategy is supported. Eventually, the lack of 

the economic ministers of the economy in the field of 'practical' 

discovery of the elements and performance make it as a key element 

of national development and to enlarge the role of the South is to guide 

i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s an important part in this 

strategic approach can play. This is just an unusual el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approach does not mean that. 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a lot of unity in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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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oriented. The design of such local government resources 

efficiently and pull factor as well, fur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trying to live the future 

that makes the power is prayer.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region, local government has the advantage in this design. Gyeonggi 

Hope 2014 games' design and "this plan to the Republic of Korea, 

Gyeonggi-headed arrow leading advanced to become a unified country," 

he declared that, when the like of which has already achieved concrete. 




